


기획강연  2

커피 밸류체인과 하이엔드 커피의 가치

손길한 (로스팅 바리스타 · 공간21 대표) · 7층 아람홀

다과 및 휴식

세션  1

불확실성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전략

김선진 (동아대)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

대만에 대한 한국의 공급망 전략

장정재 (부산연구원) — 불확실성의 시대 공급망

변화에 대한 부산의 대응방안

오태현 (KIEP) — EU-미국 통상 갈등과 EU의 대응

전략

허재철 (KIEP)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

•일 공급망 전략

토론: 김종욱 (부경대) · 김은영 (울산연구원)

불확실성의 시대

외교전략의 변화

박상철 (한국공학대) — The Fragmenting

Global Order and Roles of the Middle Powers

as Swing States

김용민 (시대전환인간안보연구소) — 특수관계의

균열: 트럼프 2기와 영국외교의 재편

정세원 (부경대) — 불확실성의 시대 EU의 안보전

략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 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

토론: 고주현 (연세대) · 이성봉 (서울여대)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김현정 (동아대) — 일본 커피도시 사례로 본 커피

와 도시 전략

김주희 (부경대) — 커피는 어떻게 도시의 산업이

될까?: 함부르크에서 부산의 가능성을 보다

서창배 (부경대) — 중국 커피산업 현황과 전망: 중

국 커피 수도 '운남' 커피를 중심으로

김연준 (충북대) —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

에서 살펴본 커피 산업

김유빈·강유덕 (한국외대) — 커피 산업의 기술적

적응도(Export Unit Value)와 거시 지표 간의 상

관성 분석 (30개국 패널 분석)

토론: 모춘흥 (한양대) · 이종서 (유럽연합 정책연구

소)

14:10
14:30

14:30
14:50

14:50
16:10

패널  1  ·  4 1 7호

사회: 방청록 (한동대)

패널  2  ·  5 4 6호

사회: 최진우 (한양대)

패널  3  ·  7층  아람홀

사회: 황기식 (동아대)



다과 및 휴식

세션  2

불확실성의 시대

부산의 나아갈 길

서창배·김민주 (부경대) —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변화에 따른 부산경제 영향 분석

김현정 (동아대) — 불확실성 시대, 부산의 SMR 산

업 육성과 로컬 전략

정성문 (동아대) — 북극항로와 부산의 대응전략

안상욱 (부경대) —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화와

부산의 대응전략

토론: 황규연 (세종대) · 김윤경 (영산대)

불확실성의 시대

사회 패러다임 변화

김주희 (부경대) — AI 규제의 정치경제: 규제모델

의 분화와 국가 간 질서 경쟁

오창룡 (부경대) — 불확실성의 시대 극단화된 정

치와 사회분열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후위기 불확실

성과 대안적 대응: 화폐제도의 재구축과 기반시설

의 공유지

이보고 (부경대) — 부유하는 주체 "베이피아오"와

베이징 공간의 의미

토론: 정승철 (부경대) · 김연준 (충북대)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정세원 (부경대) — 커피문화의 역사적 순환: 프랑

스에서 베트남을 거쳐 유럽으로

김새미 (한예종) —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부산 커

피도시로

고주현 (연세대) — 항해도시의 커피공간: 바르셀

로나와 부산, 스페셜티 커피로 읽는 공론장과 정체

성

정호윤 (부경대) — 브라질은 어떻게 '커피'를 품었

나: 국가 브랜드의 탄생과 부산이 가야할 길

김계리 (한국외대) — 커피의 두 운명: 문화는 산업

을 살리는가?

토론: 김신규 (한국외대) · Tomasz Wierzbowski

(EURAXESS Korea)

16:10

16:30

16:40
17:50

패널  4  ·  4 1 7호

사회: 황기식 (동아대)

패널  5  ·  5 4 6호

사회: 김남국 (고려대)

패널  6  ·  7층  아람홀

사회: 신상협 (경희대)

공유화



기획강연 3 및 폐회사

기획강연 3 — 김영재 (부산연구원 원장): 글로벌 경제의 미래

폐회사 —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회장)

17:50
18:20



한국유럽학회 2026년 춘계 공동 학술대회 I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전략의 재구성
  · 행사일시: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1시 ~ 6시
  · 행사장소: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경영관 7층 아람홀

  ·  행사후원:

  ·  행사주관 (사)한국유럽학회
  · 행사주최: (사)한국유럽학회, 한국아시아학회, 한국EU학회, 경희대학교 극지연구센터, 유럽연합 정책연구소, 시대전환인간안보연구소,EURAXESS Korea,
              PKNU글로벌멀티거버넌스연구소 준비위원회, 공공정책연구소 위드제이
프로그램

시    간 구    분
13:00~13:20 참석자 등록 (7층 아람홀)

13:20~13:40
개회사

및 환영사
(아람홀)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회장
김현태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7층 아람홀)

13:50~14:10 기획강연1 임수정 CCNOIRE 대표: 커피도시 부산 - 미래사회 먹거리를 위한 커피 밸류체인의 완성 (7층 아람홀)
14:10~14:30 기획강연2 손길한 공간21 대표: 커피 밸류체인과 하이엔드 커피의 가치 (7층 아람홀)
14:30~14:50 휴식 다과 및 휴식

14:50~16:10 세션1

불확실성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전략
(패널1) 417호

불확실성의 시대 외교전략의 변화
(패널2) 546호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패널3) 7층 아람홀

사회: 방청록(한동대) 사회: 최진우(한양대) 사회: 황기식(동아대)
발표
김선진(동아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한국의 공급망 전
략

장정재(부산연구원) 불확실성의 시대 공
급망 변화에 대한 부산의 대응방안

오태현(KIEP) EU-미국 통상 갈등과 EU
의 대응전략

허재철(KIEP)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
후 중•일 공급망 전략

발표
박상철(한국공학대) The Fragmenting 

Global Order and Roles of the 
Middle Powers as Swing States

김용민(시대전환인간안보연구소) 특수관
계의 균열: 트럼프 2기와 영국외교의 
재편

정세원(부경대) 불확실성의 시대 EU의 안
보전략

심성은(국회입법조사처) 신고전적 현실주
의로 본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

발표
김현정(동아대) 일본 커피도시 사례로 

본 커피와 도시 전략
김주희(부경대) 커피는 어떻게 도시의 

산업이 될까?: 함부르크에서 부산의 
가능성을 보다

서창배(부경대) 중국 커피산업 현황과 전
망: 중국 커피 수도 ‘운남’커피를 중
심으로 

김연준(충북대)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커피 산업



김유빈•강유덕(한국외대) 커피 산업의 기
술적 적응도(Export Unit Value)와 
거시 지표 간의 상관성 분석

토론: 김종욱(부경대),
      김은영(울산연구원) 토론: 고주현(연세대), 이성봉(서울여대) 토론: 모춘흥(한양대) 

      이종서(유럽연합 정책연구소)
16:10~16:30 휴식 다과 및 휴식

16:40~17:50 세션2 

불확실성의 시대 부산의 나아갈길
(패널4) 417호

불확실성의 시대 사회 패러다임 변화
(패널5) 546호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패널6) 7층 아람홀

사회: 황기식(동아대) 사회: 김남국(고려대) 사회: 신상협(경희대)
발표
서창배·김민주(부경대)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변화에 따른 부산경제 영향 분
석

김현정(동아대) 불확실성 시대, 부산의 
SMR 산업 육성과 로컬 전략

정성문(동아대) 북극항로와 부산의 대응
전략

안상욱(부경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화와 부산의 대응전략

발표
김주희(부경대) AI 규제의 정치경제: 규

제모델의 분화와 국가 간 질서 경쟁
오창룡(부경대) 불확실성의 시대 극단화

된 정치와 사회분열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후위기 

불확실성과 대안적 대응: 화폐제도
의 재구축과 기반시설의 

이보고(부경대) 부유하는 주체 “베이피
아오”와 베이징 공간의 의미

발표
정세원(부경대) 커피문화의 역사적 순환: 

프랑스에서 베트남을 거쳐 유럽으로
김새미(한예종)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부

산 커피도시로
고주현(연세대) 항해도시의 커피공간: 바

르셀로나와 부산, 스페셜티 커피로 
읽는 공론장과 정체성

정호윤(부경대) 브라질은 어떻게 ‘커피’를 
품었나: 국가 브랜드의 탄생과 부산
이 가야할 길

김계리(한국외대) 커피의 두 운명: 문화
는 산업을 살리는가?

토론: 황규연(세종대), 김윤경(영산대) 토론: 정승철(부경대), 김연준(충북대) 토론: 김신규(한국외대) 
     Tomasz Wierzbowski     
     (EURAXESS Korea)  

17:50~18:20
기획강연3

및
폐회사

김영재 부산연구원 원장: 글로벌 경제의 미래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회장: 폐회사

공유화



기획강연 

임수정 CCNOIRE 대표
커피도시 부산 - 미래사회 먹거리를 위한 커피 밸류체인의 완성

손길한 공간21 대표
커피 밸류체인과 하이엔드 커피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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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밸류체인과 하이엔드 커피의 가치 

— 공간21의 실천적 접근과 경험적 가치의 재구성 — 

 

손길한 

공간21 대표 · 생두 수입, 로스터, 바리스타 

 

 

 

【요 약】 

본 발표는 하이엔드 커피라는 실천적 영역에서 출발하여, 커피 밸류체인 내 ‘경험적 가치’가 어

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한다. 발표자는 2016년 처음 하이엔드 커피를 접한 이후 기존 시장

과는 다른 이론적 접근으로 로스팅과 추출을 실험해왔으며, 2017년 하이엔드 커피 핸드드립 전

문점으로 시작한 공간21과 2021년부터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커피를 제공하는 공간21s를 현재 

서울 청담동 한 공간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발표는 기술적 방법론보다 철학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며, 와인 시장의 최고급 사례에 견줄 수 있는 커피 경험의 가능성과 그것이 도시 커피 

산업 전략에 갖는 함의를 논한다. 

 

주제어: 하이엔드 커피, 커피 밸류체인, 경험적 가치, 로스팅 철학, 공간21 

 

 

 

1. 들어가며: 한 잔의 커피가 열어준 세계 

2016년 1월 4일 19시, 발표자는 처음으로 하이엔드 커피를 경험했다. 아버지의 생신 

자리에서 건네받은 그 한 잔은, 처음 한 모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시

간이 흐를수록, 그 한 잔이 남긴 여운은 그때까지 알고 있던 커피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

는 것이었다. 발표자에게 커피란 그전까지 익숙한 쓴맛과 향의 음료였다. 그날의 경험은 단

순한 미각적 충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식론적 전환이었다. 

이 발표는 그날의 경험에서 시작된 질문—커피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을 중심으

로 전개된다. 발표자는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로스팅과 추출을 연구하였고, 2017년 9월부

터 서울에서 공간21을 운영하며 이를 실천해오고 있다. 지금껏 구체적인 방법론을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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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그 철학적 방향성과 커피 산업에 대한 문제의

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인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전략의 재구성'은 커피 산업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커피가 도달할 수 있는 경험의 천장이 어디

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이 발표가 그 논의의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 하이엔드 커피란 무엇인가 

2-1. 스페셜티 커피와 하이엔드 커피의 구분 

현재 커피 시장에서 '스페셜티 커피'는 품질의 상위 범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스페셜티 커피 협회(SCA)의 기준에 따르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의 

원두를 스페셜티로 분류한다. 그러나 발표자가 말하는 '하이엔드 커피'는 이 범주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스페셜티 커피가 원두의 품질 기준에서 출발한다면, 하이엔드 커피는 최종적으로 소

비자의 컵 안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가를 중심 기준으로 삼는다. 즉, 원재료의 등급이 

아니라 경험의 깊이와 고유성이 핵심이다. 이는 와인 세계에서 부르고뉴 피노누아의 최고

급 생산자들이 보여주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 같은 품종, 같은 토양에서도 생산자의 철학

과 방법론에 따라 경험의 층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2-2. 경험적 가치의 의미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치는 종종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된다. 커피의 경우에도 원두의 

산지, 고도, 품종, 가공 방식 등이 가격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발표자의 

실천에서 핵심은 이러한 속성 변수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소비자의 경험 안에서 어떻게 통

합되는가이다. 

'경험적 가치'란,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단순한 소비를 넘어 기억에 남는 감각

적·감정적 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습관적 소비와 구별되

며, 소비자가 그 경험을 타인에게 언어로 전달하고 싶어지는 상태를 만들어낸다. 발표자는 

이 상태를 커피가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본다. 

 

3. 공간21의 접근 방식: 철학으로서의 로스팅과 추출 

3-1. 기존 이론과의 차별성 

발표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로스팅 및 추출의 접근 방식과는 다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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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탐색해왔다.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그 철학적 방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

다. 

세상에는 레시피를 먼저 공개하는 요리사와, 손님과 함께 그 맛을 발견해가기를 기
다리는 요리사가 있다. 발표자는 후자의 방식을 택해왔다. 

이는 단순한 비밀주의가 아니다. 어떤 접근 방식이든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수

용하는 측의 경험과 감각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소한 감각적 

경험을 이론적 설명으로 앞서 규정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감각보다 설명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진정한 경험적 발견이 일어나지 않는다. 

3-2. 시절의 인연과 경험의 축적 

공간21은 지난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조용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광고나 미디어 

노출보다 직접적 경험을 통한 소통을 우선시했으며, 소비자 한 분 한 분과의 대화 속에서 

커피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의 범위를 탐색해왔다. 

발표자는 이 과정을 '시절의 인연'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좋은 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과 상황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발표자 자신이 

2016년 아버지의 권유라는 인연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났듯, 공간21을 찾는 소비자들도 

각자의 시절과 인연을 통해 그 경험에 다가온다. 

 

4. 커피 밸류체인에서 경험적 가치의 위치 

4-1. 밸류체인의 현재 구조 

커피 밸류체인은 일반적으로 생산(재배·수확) → 가공(정제·건조) → 유통(수출·수입) 

→ 로스팅 → 추출·서비스 → 소비자의 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서 가치가 부가되며, 현

재 글로벌 커피 산업에서는 로스팅 이후 단계, 즉 브랜드와 소비자 경험 영역에서 가장 높

은 부가가치가 형성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 논의는 생산지 다변화, 공급망 안정성, 가격 변동성 대응에 집

중되어 있다. 소비자가 실제로 컵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얕다. 

4-2. 경험적 가치의 부상과 역방향 흐름 

최근 커피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제품 자체의 품질을 넘어, 소비자가 

체험하는 ‘경험적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커피를 매개로 한 감각적·인지적 경험이 소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전통적인 밸류체인은 생산과 유통, 가공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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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단계에서의 경험이 다시 상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즉, 소비

자의 경험이 생산 방식과 유통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방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공간21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커피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해석의 과

정을 포함한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원두의 산지와 가공 방식, 로스팅 의

도에 대한 설명과 그 커피를 다루는 방식과 그 결과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소비자

가 커피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밸류체인에 참여하는 해석자로 기능

하게 된다. 이는 커피의 가치가 물리적 품질뿐 아니라, 그에 부여된 의미와 경험에 의해 재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3. 경험의 질이 밸류체인 전체를 재정의한다 

결과적으로 경험적 가치는 밸류체인의 말단에서 발생하는 부가 요소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공간21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운영 

방식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발표자의 관점에서, 커피 밸류체인의 진정한 완성은 소비자의 컵 안에서 일어나는 경

험의 질에 달려 있다. 아무리 뛰어난 원두가 공급되어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단계에서 경험의 폭과 깊이가 확보되지 않고, 그 원두가 지닌 가능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

한 채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면 밸류체인의 상위 단계에서 창출된 가치는 희석된다. 추출과 

서비스 단계에서 경험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밸류체인 전체의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

으며, 하이엔드 커피 실천가는 공급망 상류의 생산자들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 

 

5. 나가며: 더 높은 산이 있다는 것 

발표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자 했다. 하나는, 커피가 아직 자신의 천

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커피의 경험은, 아직 도달 가능한 

수준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빠른 확장보다 깊은 경

험을, 광범위한 노출보다 준비된 만남을 우선하는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산업 생태

계를 만든다고 발표자는 믿는다. 

부산이 커피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 발표자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단순하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산이 가장 높다는 

전제를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유연한 사고와 경험의 다양화 없이는 새로운 가치가 싹트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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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산 너머에 더 높은 산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공간21은 그 방향으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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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전략의 
재구성”

패널 1. 불확실성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전략 토론문

김종욱(부경대)

오늘 발표된 네 편의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
서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서로 다른 수준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세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EU, 중
국, 일본의 전략이 다루어졌고, 국가 수준에서는 한국의 대응과 지역 수준에서는 부
산의 사례가 제시되면서 글로벌–국가–지역 또는 지역-국가-글로벌 차원으로 이어
지는 하나의 분석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
다.
또한 모든 발표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통상 리스크라는 핵심 키워드
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제경제 질서가 단순한 효율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성과 위험 관리, 정치·안보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 전환되
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세션은 공급망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정치적 문제
로 재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발표를 간략히 보면, 대만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한 연구는 
반도체 중심 글로벌 구조 속에서 한국의 취약성과 대응 방향을 잘 보여주었고, 중
국과 일본을 비교한 발표는 국가별 전략 차이를 통해 공급망 대응의 다양한 경로를 
제시해주었습니다. 또한 EU의 사례는 전략적 자율성과 동맹 간 관계라는 중요한 
쟁점을 잘 드러냈으며, 부산 사례는 이러한 글로벌 변화가 실제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
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발표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공급망은 세 가지 중요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
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효율성 중심에서 안정성과 회복력 중심으
로의 전환, 둘째, 공급망과 지정학의 결합, 셋째, 글로벌 구조의 블록화 또는 다층화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발표들에서는 공급망 재편의 방향이 주로 동맹 중심 또는 블록화되는 
경향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구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
니면 다시 다변화된 네트워크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견
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각 발표에서 제시된 대응 전략을 보면 산업정책, 통상정책, 지역정책 등 다양
한 접근이 제시되고 있는데, 정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어
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망 대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정책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 세션은 공급망 문제를 다양한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 
간 비교나 수준 간 연계 분석이 더욱 심화된다면 학문적·정책적 기여가 한층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유럽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불확실성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전략」

토론: 김은영(울산연구원)

오늘 발표된 네 편의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국제질
서 속에서 공급망 재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
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특
히 대만, 유럽연합(EU),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과 행위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공급망’과 ‘경제안보’라는 공통된 분석 틀을 통해 
현재 국제정세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가치
가 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한국의 공급망 전략(김선진, 동
아대)’은 대만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고 있으며, ‘EU-미국 통상 갈등과 EU의 대응 전략(오태현, KIEP)’은 글로
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EU의 독자적 위치 확보 전략을 보여준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일 공급망 전략(허재철, KIEP)은 국제질
서 변화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공급망 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별 대
응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불확실성의 시대 공급망 변화에 
대한 부산의 대응(장정재, 부산연구원)은 이러한 글로벌 변화가 지역 경제, 
특히 부산의 수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이들 연구는 각각의 주제에 집중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시대’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또
한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재편이 단순한 국제경제 이슈를 넘어, 지역 산업 
구조와 수출 전략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발표를 종합하면, 현재 국제질서는 ‘경제 중심 질서’에서 ‘경제안보 중심 
질서’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나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적 문제로서 공급망이 재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은 더 이상 효율성 중심이 아니라 안정성과 회복력
(resilience)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
이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
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공급망은 지정학적 요소와 긴밀하게 결합되고 있다. 반도체,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의 핵심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은 경제적 도구를 넘어 외교 및 안보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경제는 점차 블록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중국 중심의 공급망,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다극화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국가별 대응 전략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EU는 전략적 자
율성을, 중국은 자립을, 일본은 동맹 중심 협력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산업 구조와 정치적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
으나, 동시에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며, 에너지 
및 자원 분야는 공급망 안정성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볼 때, 부산 사례와 같이 산업구조 전환, 수출시장 다변
화 정책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핵심과제가 된다. 울산과 같은 산업 중심 도시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적 전
환이 요구되며,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모
색할 수 있다. 또한 이차전지 및 친환경 산업은 향후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오늘 발표된 네 연구는 서로 다른 지역과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공급망 재편’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
다. 이는 현재 국제질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
호라 할 수 있다.
향후 공급망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 대응 역시 더욱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글로벌 공급
망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정책과 외교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





패널 2

불확실성의 시대 외교전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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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골주의의 귀환인가, 전략적 적응인가
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

심성은(국회입법조사처)

I. 서론

2022년 러우 전쟁에 이어 2026년 미-이란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제
고되고 있다. 특히 공습으로 전쟁을 주도한 러시아와 미국은 냉전 주요국이었다는 점에서 신
냉전 시대로의 회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단극주의에서 다극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국제질
서 변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러시아라는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재무장을 결정했다.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스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인상
하기로 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시대전환(Zeitenwende)을 선언했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NATO에 가입하면서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는 등 유럽의 동맹 강화를 통한 세력 균형 전략이 
모색되었다. 프랑스도 재무장과 핵무기 공유 및 확충을 강조하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주
도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우 전쟁 이후 EU 재무장을 주도하며 유럽의 안보 질서를 재구성하고 있
다. 2025년 7월 14일에 발표된 『2025 국가전략리뷰(Revue nationale stratégique 2025, 
RNS)』에서는 2030년을 전후하여 유럽 역외의 고강도 전쟁에 프랑스가 개입할 가능성을 명시
하고, 4,130억 유로 규모의 “LPM 2024-2030(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2024-2030)”을 통해 전력의 현대화를 이행하고 있다. 2026년 3월에는 일 롱그(Île Longue) 
해잠수함 기지 연설에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핵탄두 확대를 선언했으며 '전진억제
(dissuasion avancée)' 독트린을 발표하는 등 핵 전략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프랑스는 NATO 
대신 EU를 중심으로 안보 체제를 재편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 축소와 유럽 자강론
을 최우선 전략으로 한다. 

최근 프랑스의 안보 전략 변화는 국제 체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 결정에 기반한다. 러우 전
쟁을 통해 러시아의 안보 위협 증대와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분쟁, 대서
양 동맹 약화 등의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이 지속되었다. 일련의 외부 안보 위협 증가에 대
하여 프랑스는 NATO 대신 EU를 중심으로 한 안보 공동체 구축, 자국의 재래식과 핵무기 현

Ⅰ. 서론
Ⅱ.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분석 모델
Ⅲ.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 증대

Ⅳ. 지도자 인식과 전략적 전통 
Ⅴ. 프랑스의 군사 전략과 재무장 전략: 구조적 압력에 대한 능동적 대응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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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확충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외교안보 정책은 신드골주의
(Neo-Gaullism)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외교안보 정책은 NATO 중심의 
안보 정책을 선호하는 발트 3국이나, 최근 NATO에 가입한 핀란드와 스웨덴, 친러 경향의 헝
가리와 슬로바키아와 차이가 있으며, 프랑스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지만 NATO 채널 선호 경
향을 보이는 독일, EU 중심 재무장 정책에 소극적인 스페인과 다른 면이 있다. 

최근 프랑스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본고는 신고전적 현실주의
(Neoclassical Realism) 이론을 분석틀로 선택하였다.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 체제의 구조
적 압력(독립변수)이 국가의 외교 정책(종속변수)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가진 전략 
문화, 지도자의 인식, 국가 역량 추출(State power extraction) 등의 매개변수를 통해 굴절·
변형된다고 본다. 본고는 프랑스가 국제질서의 구조적 압력에 대하여 역사적 전통과 지도자의 
전략적 판단에 기반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능동적으로 채택하였는지 분석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 장에서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할 분석 모델
을 정립한 뒤, 3장에서는 독립변수로서 러우 전쟁 이후의 국제 안보 구조 변화와 체제적 압력
을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프랑스 내부의 매개변수인 전략 문화와 마크롱 행정부의 인식을 
설명한 뒤, 5장에서는 프랑스의 실제 재무장 정책(핵 현대화, LPM 2024-2030 등)과 EU 주도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분석 모델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Kenneth Waltz의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가 지닌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현실주의의 이론적 분파이다(Waltz pp. 71–72). 
구조적 현실주의는 국제 체제의 무정부성(anarchy)과 국가 간 세력 분포(distribution of 
power)만으로 국가 행동의 전반적 패턴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동일한 구조적 압력 하에서 국
가들이 상이한 외교 정책을 실행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1998년, Gideon Rose는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제안하며 한 국가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와 
범위는 우선 해당 국가의 상대적 역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은 단위 수준
(unit-level)의 매개변수들을 통해 변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 
체제의 구조가 국가 행동에 대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가정한 Waltz의 구조적 현실주의를 비
판하였다. 각 국가 지도자들은 불분명한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불완전한 정보를 주관적 판
단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적 압력 하에서도 국가마다 외교정책의 내
용과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Rose는 신고전적 현실주의가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라는 
세 변수를 직접적 인과 연쇄로 연결한다고 명시한다. 즉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구조를 따른다는 것이다.

신고전적 현실주의에서 독립변수는 국제 체제 내 상대적 물질 권력의 분포이다. 로즈에 따
르면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중심적 경험적 예측은, 장기적으로 국가들이 보유한 상대적 물질 
권력의 규모가 그들 외교정책의 야망과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Rose 152). 프랑스 외교안
보 정책의 독립변수는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가시화된 러시아의 안보 위협, 트럼프 2기 행
정부 출범 이후 약화된 대서양 동맹,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들 수 있
다. 

Rose에 따르면 체제적 압력이 한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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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개변수들, 즉 의사결정권자의 인식과 국가의 사회적 자원 추출 역량의 영향을 받는다
(Rose 157-160). 외교안보 정책은 정치 지도자와 엘리트들이 선택하므로 객관적인 물질적 자
원이 아니라 상대적 권력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지도자의 인식은 
그 국가가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안보 관념과 전략적 전통에 의해 구조화되기도 한다. 프랑스
의 경우 마크롱 대통령의 위협 인식과 전략적 판단 분석을 매개변수로 차용하되, 외교안보 면
에서 신드골주의의 발현도 함께 고려한다. 국가의 사회적 자원 추출 역량도 주요 매개변수이
다(Rose 146, 157-161).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군사비 지출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역
량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는 개별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외 정책의 목적과 시기들을 설명
한다. 최근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EU 중심의 안보 공동체 구축 전략, 자국의 재래식 
무기와 및 핵전력 확충과 현대화(LPM 2024-2030, 전진억제 독트린), 대서양 동맹 재조정이라
는 변화를 종속변수로 할 수 있다. 

본고는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이 마크롱 대통령 등 정치 엘리트들의 인식을 통해 외교안
보 정책으로 산출되는 경로를 분석하여, 프랑스의 안보 전략이 구조 변화에 따른 독특한 전략 
전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III.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 증대

프랑스 안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 대두와 유럽 안보 상
황 악화, 국제 체제의 변화로, 다극주의로의 전환, 대서양 동맹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실질적인 안보 위기로 촉발하였다. 2014년 러시
아의 크림반도 불법 병합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NATO 회원국 영공 침범,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 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전쟁과 방산 시설, 해저 케이블, 철도망과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한 회색지대(grey zone) 공세로 러시아라는 안보 위협 요소를 가시화하였다. 
2024년까지 미국과 유럽이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를 실행하였으나,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서양 동맹 약화로 유럽의 부담이 대폭 가중되었다. 

또한, 트럼프의 재취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다극주의적 전략 전환은 중국의 부상과 러시
아의 팽창주의로 인한 단극 질서 와해의 결과이다. 미중 패권 경쟁은 중국의 경제적 굴기와 
군 현대화를 통한 인태지역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
부의 인태전략 채택으로 공식화되었다. 2022년 러우 전쟁은 러시아가 단극적 자유주의 국제질
서에 대한 명시적 도전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의 경찰’ 대신 ‘보통
의 강대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유럽은 미·중·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다극 경쟁 구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단극 질
서가 제공하던 안보 공공재의 수혜자에서 다극 경쟁의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이 유럽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2011년 오바마 행정부의 Pivot to 
Asia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트럼프 1기(2017-2020), 바이든 행정부(2021-2024)를 
거치며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미국의 유럽 관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미-유럽 관계가 재정
의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NS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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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NDS에서 서반구를 최우선 지역으로 설정하고 유럽을 후순위로 두었다(NSS 27; NDS 
13). 더 나아가 유럽 동맹국과의 안보 분담(burden sharing)을 강조하는 한편, 유럽은 쇠퇴
를 지속하여 “문명 삭제(civilizational erasure)”의 위기 있다고 비판하는 등 유럽의 정치·안
보·경제적 중요성을 폄하하였다(NSS 25-27).

트럼프 2기 행정 출범 이후 시작된 미-유럽 간 안보와 관세 갈등은 대서양 동맹을 약화시
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 위기, 방위비 분담 요구, 유럽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실행
하는 등, 공동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파기하고 비용·편익 계산에 기초한 거래적
(transactional) 관계로 재편하였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대서양 동맹이라는 안보 공공재의 공
급 축소를 의미하며, 독자적 안보 역량 구축의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위협의 가시화, 다극 질서로의 전환,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에 따른 대서
양 동맹 약화는 국제질서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다시 프랑스 등 유럽에 압력을 가하고 있
다.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적 압력은 유럽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작용하지만 프랑스는 시대전환(Zeitenwende)을 선언한 독일,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NATO에 
가입한 핀란드와 스웨덴, NATO 동맹 강화를 선호하는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EU 중심
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와 독자적 핵 억지력 확충이라는 차별화된 노선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프랑스의 안보 정책 변화는 구조적 압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인식과 
프랑스의 역사적·전략적 전통과 같은 매개변수가 구조적 압력을 굴절·변형시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IV. 지도자 인식과 전략적 전통 

신고전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은 국가 내부의 매개변수를 거치며 굴
절된다. 프랑스의 경우, 러시아의 위협과 다극주의, 대서양 동맹의 약화라는 독립변수는 프랑
스 특유의 전략 문화, 지도자의 인식 체계, 방산 인프라와 기술적 자율성 간 관계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 변형되었다. 

우선,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드골주의(Gaullisme)와 위대한 프랑스(Grandeur de la 
France)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심성은 2021). 이는 1960년대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에 의해 확립된 전략적 배경으로, 국가 주권의 절대성, 강대국(Grandeur) 지
위, 미국에 대한 외교안보적 전략 의존성 배제가 핵심 가치이다. 1960년대 드골 대통령은 “미
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하여 뉴욕을 희생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 핵우산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핵 타격 능력(force de frappe nucléair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De Gaulle 
1965). 맥나마라 미국 국방장관 등이 프랑스의 독자적 핵 전략의 위험성과 낮은 신뢰도를 비
판하며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였으나 프랑스는 핵무기를 강대국 지위를 보장하는 정치적 자산
으로 간주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였다. 

드골은 1966년 NATO의 통합 군사 지휘 체계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독자적 핵 지휘통제 체
계를 구축하고 자국 내 미군 기지를 철수시켰다. 이는 프랑스 안보의 독립성과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 배제를 실천한 것으로, 미국이라는 타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
인 군사 지휘권과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1년~1962년의 푸셰 계획(Plan 
Fouchet)를 통한 유럽 중심의 공동 외교안보 공동체 논의, 1963년 프랑스-서독 간의 안보 협
력을 목적으로 하는 엘리제 조약(Traité d’Élysée) 등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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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강화 전략을 추진하던 드골주의의 목적을 보여준다. 
드골주의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인 퐁피두 대통령(Georges Pompidou, 1969-1974), 시라크 

대통령(Jacques Chirac, 1995-2007)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비공화당 출신인 데스탱 대통령
(Valéry Giscard d'Estaing, 1974-1981), 사회당 출신인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에 의
해서도 재해석하여 수용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드골의 후계자’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
내 외교안보 정책과 EU의 전략적 자율성 실행에서 드골주의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도자의 인식 체계도 국제 체제의 구조적 압력 변화에 대한 프랑스 내 매개변수
로 작용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드골주의적 전통을 21세기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신드골주의와 
프랑스의 핵전력을 유럽 차원으로 확장하는 전진억제를 통해 유럽 전략적 자율성(Autonomie 
stratégique), 유럽 주권(Souveraineté européenne)을 구축함으로써 ‘강력한 유럽(L'Europe 
puissance)'과 유럽 시민들을 ‘보호하는 유럽(L'Europe qui protège)’이라는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1994년 프랑스 『국방백서(Livre blanc sur la défense)』에서 최초로 명문
화되고 2016년 EUGS를 통해 EU의 공식 의제로 격상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자국의 핵심 
외교 전략으로 발전시켰다. 2017년 소르본 연설을 기점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경제, 기술, 가
치를 포괄하는 유럽 주권의 차원으로 확장하며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였다. 특히 미
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유럽의 안보 의존성을 
축소하고 독자적 안보 역량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실천적 정
치 의제로 확립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서양 동맹 내 유럽의 하부 구조 지위를 탈피하고자 NATO에 대한 비판
적 인식을 보여 왔다. 2019년 언론 인터뷰에서 NATO를 뇌사 상태(Mort cérébrale)로 규정
하며 미국의 리더십 부재와 동맹국 간 전략적 공조 결여로 인해 집단 안보 체제로서의 기능적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우 전쟁 발발로 이후 NATO 역할이 강
화되자 EU의 재무장 정책, PESCO 등을 통해 EU의 안보 역량도 함께 강화하고자 했다. 

프랑스가 드골주의를 기반으로 자국과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고
전적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국가의 자원 추출, 동원 역량이라는 물질적 토대를 보유한 덕분이
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드물게 해상(SSBN)과 공중(Rafale) 기반의 핵 이원체계(nuclear 
dyad), 재래식 육·해·공군 전력 등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탈
레스(Thales), 나발 그룹(Naval Group)과 같은 방산 기업들에 대한 통제와 지원을 통해 핵심 
무기 체계 국산화를 도모해왔다.

Ⅴ. 프랑스의 군사 전략과 재무장 전략: 구조적 압력에 대한 능동적 대응

프랑스는 국제 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프랑스의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핵 
억제력의 현대화, EU의 통합 방위 체계 강화 전략을 실행하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 고유의 전
략 문화와 지도자의 인식 등의 국내적 요소가 작용한 결과이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가 추진하는 첫 번째 대응 정책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이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발효된 LPM 2024-2030에서 총 4,130억 유로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예산을 투입하여 고강도 분쟁에 대비한 전력 구조 개편을 단행 중이다. 이 예산 규모
는 LPM 2019-2025 대비 약 40% 증액된 것으로, 2017년 약 320억 유로이던 국방 예산은 
2024년 472억 유로로 증가하였으며 2027년까지 640억 유로로 두 배 수준으로 증액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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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방 예산 증가는 러우 전쟁 이후 전시 경제(Économie de guerre)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을 효율성 중심에서 지속 가능성과 속도 중심으
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2022). 
이는 「국방법전(Code de la défense)」에 명시된 국가의 민간 산업 자원 신속 동원을 목적으
로 하는 징발 조항을 현대화한 것으로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가의 일반적 필요를 위한 징발”이라는 표제를 “국방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징
발(RÉQUISITIONS POUR LES BESOINS DE LA DÉFENSE ET DE LA SÉCURITÉ 
NATIONALE)”로 수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원 동원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4
년 3월에는 상원에서 민간 예금을 방산 금융조달 방안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방위산업 기술기반(BITD)의 중소기업들은 생산 라인 증속에 필요한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은 Livret A와 LDDS와 같은 민간 예금의 일부를 BITD 기업, 특히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같이 
LPM 2024-2030은 프랑스 정부의 자원 동원 능력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국가 자원 동원 역량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프랑스의 핵 억제력의 현대화와 전진 억제 독트린 발표와 같은 프랑스의 핵 전략도 
드골주의의 핵심인 전략적 안보 독립을 상징한다. 2026년 3월, 마크롱 대통령의 일 롱그(Île 
Longue) 기지 연설을 통해 공식화된 핵 전략의 변화는 국제 체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프
랑스의 독자적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선, 프랑스는 핵 이원체계(Nuclear Dyad)의 고
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차세대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SNLE 3G) 4척의 건조를 
확정하고, 라팔(Rafale) 전투기에 탑재할 차세대 초음속 핵미사일(ASN4G) 개발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Elysée 2026). 이는 영국의 핵 전력이 미국산 W76 탄두와 미국산 미사일(Trident II)
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국산화함으로써 기술적 자율
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의 핵 억제력이 자국 영토 수호를 넘어 유럽의 이익을 보호
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다(Elysée 2020). 프랑스 핵 전략의 유럽으로의 
확대 의도는 2024년 스웨덴 방문에서도 재확인되었다(Elysée 2024). 이는 NATO의 핵 기획 
그룹(NPG)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유럽 내 프랑스의 안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미
국의 핵우산 신뢰도가 저하된 다극 체제 하에서 프랑스가 유럽 안보의 종국적 보증인
(Ultimate Guarantor) 역할을 자임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프랑스는 2025년 7월 
10일, 영국과 노스우드 공동선언(Northwood Declaration)을 발표했는데, 이는 프랑스 핵 억
제의 유럽화 구상을 동맹 간 공식 협의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더 나아가 2026년 3월 
2일, 마크롱 대통령은 일 롱그(Île Longue) 핵잠수함 기지에서 프랑스가 전진 억제라는 새로
운 단계로 “점진적으로” 진입한다고 선언하며, 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
마크 등 유럽 8개국을 프랑스 핵 억제 훈련에 참여시키고,1) 유럽 동맹국 영토에 프랑스 전략 
전력을 상황에 따라 전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Gouvernement de la France 2026).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핵 전력의 유럽 확대 구상에 대하여 동유럽 국가들의 프랑
스 EU 안보 의제 확보 의혹 제기(Weber 2022), 프랑스의 유럽 안보 주도권 장악 야망의 일
환(Dempsey 2024),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 핵 결정권 독점(Nicoli and Pench 2026)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우려를 제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미국의 핵 억지력 대체 역량 부

1) 영국도 참여하였으나 이는 노스우드 공동선언으로 별도 협력 채널이 구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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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Nagy 2026), 재원 조달의 불투명성과 2027년 대선 변수 등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가 “마크
롱의 임기를 넘어서도 유지될 수 있는가”도 지적되는 등(Weber 2025),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판 핵 공유 프로그램 실현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랑스는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 강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EU 중심의 전략적 자율
성 실현이라는 목표를 확대하고 있다. NATO라는 기존의 집단 안보 체제를 존중하지만, 실질
적인 역량은 EU를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이중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프랑스는 EU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 논의를 선도해왔으며, 구체적으로는 EDF를 활용하
여 차세대 전투기(FCAS)와 지상전투체계(MGCS)와 같은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
다. 이는 유럽 방산 생태계 통합을 통해 미국산 무기 체계(F-35 등)의 시장 점유률 축소와 유
럽의 기술 주권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EU 공동군 창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EU는 2020년 독일의 발의로 전략적 나침반
(Strategic Compass)을 구상하였으며, 2025년에 5,000명 규모의 EU 신속대응군(RDC)을 창
설하였다. 프랑스는 의장국으로서 14개국이 공동 제안했던 RDC의 최종 채택을 이끌고 자국군
을 RDC 구성에 기여하는 등 창설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NATO와 별개
로 유럽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마크롱 대통령
이 주창해온 강력한 유럽 실현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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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춘계학술대회
패널 2. 불확실성의 시대 외교전략의 변화 토론문

고주현(연세대)

이번 패널의 발표문은 공통적으로 2020년대 중후반 국제질서의 불안정성과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가속되는 질서 전환, 동맹 구조의 재편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편의 발표는 각각 영국, 유럽연합, 프랑스, 그리고 
분절화되는 세계질서와 중견국의 역할을 다루면서도, 모두 다극화·동맹의 재구성·전략적 자율
성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통해 오늘날 유럽과 중견국 외교의 방향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
습니다.

먼저 김용민 선생님의 발표는 ‘특수관계’라는 신화이자 제도를 ① 핵 협력, ② 정보 동맹, ③ 
NATO 공동작전이라는 제도적 기반과, 탈제국 영국 정체성을 떠받쳐온 상징적 자산으로 동시
에 재구성하고 계십니다. 그 위에서 트럼프 2기의 관세 부과,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관련 압
박, 그리고 Reform UK의 부상이라는 외부·내부 요인이 특수관계에 구조적·행위자 차원의 균
열을 가져오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토론자로서 질문과 제안을 드리자면 
이를 ‘특수관계의 균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화의 퇴색과 제도의 지속이 공존하는 재조정
(recalibration)’으로 볼 것인지, 개념적 정리가 한 번 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미·영 핵 협
력과 Five Eyes와 같은 핵심 제도는 상당 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상징적 위상과 국내정치적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면, 영국이 장기적으로 미·EU 사이에서 일종의 ‘미니 스윙 스테이트’로 
기능할 여지가 있는지, 혹은 브렉시트의 제도적 제약 때문에 선택지가 더 제한되는지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평가 측면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상철 선생님의 발표는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를 거쳐 ‘fragmenting global order(FGO)’로 
이행하는 과정을 금융위기,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브렉시트, 트럼프 1·2기를 
주요 분기점으로 설정하여 거시적인 서사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방위
비 5% 요구·일방적 군사작전 등을 “무기화된 상호의존”과 “포식적 경제”로 개념화하신 점이 
인상적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분절화된 질서 속에서 중견국·스윙 스테이트의 역할이 의지에 
비해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진단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스윙 스테이트’ 개
념이 설명 변수라기보다 강대국 경쟁의 부산물에 가까워지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 한
국·MIKTA·브라질·인도·사우디 등의 사례에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윙’하고 있는지(이슈별 
정렬, 제도 간 선택, 경제·안보의 분리 등)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면, 개념의 분석
력이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정세원 선생님의 발표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중 촉매로 삼아 EU의 안보 
체계가 2020–2026년 사이 ‘복합안보 포트폴리오’로 진화해 온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계
십니다. 경내 안보(ProtectEU), 외교·방위(Strategic Compass), 경제안보, 보건안보, 사이버
안보를 포괄하는 방대한 법령·전략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점이 특히 돋보입니다. 더 나
아가 EU의 힘을 시장권력, 규범권력, 규제권력, 외교력, 전략력의 다섯 축으로 분해하여, 방산 
R&D(EDF), 대외 군사지원(EPF), 공동조달(EDIRPA–ASAP–EDIP) 등으로 ‘조용한 최고권력’의 



물질적 토대가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동시에 EU 
예산과 회원국 국방비 사이의 규모 격차, EPF의 민주적 통제 문제, 군사이동성과 방위혁신에
서 드러나는 집행·거버넌스 한계를 짚어 주심으로써, EU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도화의 깊이에 
비해 여전히 집행력·정치적 의지 측면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균형 있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 끝부분에서 언급하신 Toje의 구분(체제결정형, 체제영향형, 체제비효과
형)과 직접 연결하여, 현재 EU를 어디에 위치시키실 것인지—특히 NATO와의 ‘병행’ 구조가 
장기적으로 협력인지, 잠재적 경쟁인지—를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패널 전체의 이론적 연결성
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성은 선생님의 발표는 최근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를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인과모델
로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이를 신드골주의(Neo-Gaullism)의 현대적 발현으로 해석하고 계십
니다. 러시아의 위협, 트럼프 2기로 인한 대서양 동맹 약화, 단극에서 다극으로의 전환을 구조
적 압력으로 설정하시고, 드골주의와 ‘위대한 프랑스’ 정체성, 마크롱 대통령의 전략적 자율
성·유럽 주권 담론, 독자적 핵·방산 생태계 등을 매개변수로 세밀하게 추적하신 점은 이론과 
경험연구의 결합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RNS 2025, LPM 2024–2030, 핵탄두 확
대와 ‘전진억제’ 독트린, EU 중심 안보공동체 구상 등 구체적 정책 변화들을 제시하신 것은, 
추상적으로 논의되던 ‘전략적 자율성’을 실제 군사·예산·제도적 선택으로 연결해 준 중요한 기
여로 보입니다. 다만 “드골주의의 귀환인가, 전략적 적응인가”라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1960–70년대 드골의 ‘유럽의 유럽’ 구상과 오늘날 마크롱의 ‘L’Europe puissance’ 사이의 
연속성과 단절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해 주시면 논제와 더 밀접하게 호응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아울러 프랑스의 EU 중심 재무장·핵전략 전환이 독일·동유럽·북유럽 국가들의 NATO 
선호와 어떤 긴장을 빚는지, 다시 말해 프랑스가 EU 전략적 자율성의 엔진이자 동시에 일부 
회원국들 눈에는 잠재적 ‘분절 요인’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변국 시각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프랑스 모델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더욱 입체적으로 완성될 것 같습니
다.

끝으로 네 발표를 관통하는 공통질문을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2기, 분절화된 
질서, 유럽의 복합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신드골주의적 프랑스 전략이라는 맥락 속에서, 한국
을 포함한 중견국들은 어느 정도의 전략적 자율성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한은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으면 합니다. 만약 스윙 스테이트의 영향력이 구
조적으로 제약된다면, 오히려 EU·프랑스·영국 사례가 보여주는 다양한 ‘전략적 적응’의 레퍼토
리를 참고하면서, 한국 외교가 자율성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
의가 이 패널의 중요한 확장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론문 이성봉(서울여대 교수)

박상설교수님의 “The Fragmenting Global Order and Roles of the Middle 
Powers as Swing States”에 대한 토론문

  박상철교수님께서는 최근 국제질서가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중견국의 부상과 그 전
략적 선택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중
심으로 국제질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데,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시대가 저물고, 미국·중국·러시아 중심의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
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트럼프 2기 'MAGA 독트린'은 기존의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거래적이며 불안정한 분절화(Fragmentation)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습니다. 
  '파편화된 세계 질서(FGO)'의 주요 특징으로 무기화된 상호의존, 경제와 안보의 결
합, 기술 및 공급망 민족주의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파편화된 세계 질서
(FGO)' 속에서 주요 파워 그룹의 현황을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기존 유럽의 강대국은 러시아에 맞서 유럽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지만, 미·중 경
제 의존도가 높고 독자적 군사 작전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흥
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역동적이지만, 플랫폼 내
부의 이해관계 차이로 공동 행동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세계 질서(FGO)’ 속에서 중견국들이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s)'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등은 군사 안보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며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스윙 스테이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은 문화, 외교,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이들 스윙 스테이트를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
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중견국의 '스윙 스테이
트' 전략은 미·중의 '진영 구축'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관
세와 국방비 5% 연계'라는 강력한 경제·안보 결합 카드를 꺼내 들고, 중국이 '공급망 
무기화'로 맞서는 상황에서, 중견국들이 추구하는 '경제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가 단
순한 '희망사항(Illusion)'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력 및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둘째, 믹타(MIKTA) 등 중견국 협의체가 '파편화된 질서'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발표 자료에서 언급된 기술 생태계의 분절화(AI 및 에너
지 안보) 현상이 심화될 때, 지리적·경제적 접점이 부족한 MIKTA와 같은 중견국 협
의체가 지역 블록화의 파고를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백을 메우는 '제3의 축'으로 
기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결국 개별 국가 차원의 '각자도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김용민박사님의 '특수관계의 균열: 트럼프 2기와 영국외교의 재편'에 대한 토론문

  본 발표는 핵 협력, 정보 공유(Five Eyes), 군사 동맹(NATO)이라는 3대 축으로 유
지되어 온 영·미 동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 중심 외교'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
고 있음을 분석하고, 영·미 특수관계의 신화 해체와 영국 외교전략 재편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하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
니다. 2026년 2월 미국의 이란 폭격 개시 당시 영국의 기지 사용 거부와 트럼프의 
공개적 비판은 양국 신뢰 관계가 실질적으로 소멸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
에 동감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영국에 예외 없는 10~15% 관세를 부과하고, 우크라이
나 지원 축소를 압박하며 동맹에 '가격표'를 매기는 등 대외적 압박을 강력하게 전개
하고 있으며, ‘Reform UK’의 급부상(지지율 28%)과 이민 반대 여론 심화 등 국내 
정치의 우경화로 스타머 정부의 진보적 외교 및 대미 유화 정책의 입지를 좁히는 구
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외교의 재편 내용을 
'전략적 삼각 균형'으로 평가한 부분은 탁월한 분석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영·미 동맹의 특수관계는 '붕괴'가 아닌 '변형' 중이며, 군사·정보 협력은 남았으나 정
치적 신뢰와 경제적 우대는 사라진 상태라는 평가에 동감합니다. 본 발표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김박사님께서 제시한 한국의 과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 변화 앞에서는 영·미와 같은 '특수관계'조차 취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한미 동맹의 거래 압박에 대비한 독자적 외교 역량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
가 시급하다는 점에 동감합니다. 
  김박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영·미 동맹의 비대칭성과 관련
된 것으로 영국의 '기지 사용 거부'가 Five Eyes 체제의 근간을 흔들 위험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발표에 보면 이번 이란 폭격 초기 영국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 
거부를 '전례 없는 균열'로 꼽고 있는데, 영국 안보의 핵심인 핵(Trident)과 정보
(Five Eyes)는 여전히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국익을 이유로 
미국의 군사 작전(이란 폭격) 협조를 거부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과시했지만, 이것이 
역설적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제공이나 최고급 정보 공유(Five Eyes)의 조
건을 강화하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둘째, 'Reform UK'의 부상이 영국의 '유럽 안보 리더십' 전략과 충돌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발표자료에 보묜 스타머 정부는 트럼프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유럽(프
랑스·독일)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영국 국내에서는 트럼프와 친밀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Reform UK의 지지율이 노동당을 앞지르고 있습니
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유럽 중심의 안보 리더십' 전략이, 정작 급부상 중인 '영국
판 트럼피즘(Reform UK)'의 고립주의 여론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을 스
타머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민심의 우경화가 영국의 외교적 선택
지를 결국 '대미 굴종'으로 회귀시키지는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요?



정세원교수님의 “불확실성의 시대 EU의 안보전략”에 대한 토론문

  본 논문은 불확실성이 증대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동안 EU가 국제질서의 
변화에 안보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주요 문헌들을 분석하여 체계화한 
아주 우수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 전략을 ·① 내부안보
(치안, 테러, 조직범죄, 국경, 중요기반), ② 외부안보 및 방위(공동안보방위정책 
CSDP, 군사협력, 방산, 공동조달, 군사이동성, 대외안보파트너십), ③ 사이버 하이브
리드, 보건안보, 경제안보(공급망,핵심기술, 경제강압대응, 제제)의 상호연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EU가 가지고 있는 실질
적인 힘과 역할을 측정할 때, ① 시장권력, ② 규범권력, ③ 규제권력, ④ 외교력, ⑤ 
전략력 등으로 나누어 평가한 것도 연구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 결
과, 안보의 확장('회복력→방위→경제→사이버→보건')이 되돌릴 수 없는 제도화 단계 
진입하는 등 5대 권력 모두에서 '실질적 힘'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으나, 집행·규모·
거버넌스 격차는 상존하며, 전략자율성과 동맹협력의 '병행'은 EU 안보 정체성의 핵
심 특징으로 고착되었다는 결론은 아주 의미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발표와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권력 간의 
충돌과 관련된 것으로 EU의 '규제력'이 '경제력'을 약화시킬 위험은 없는가 하는 점
입니다. 발표에 보면 EU가 '브뤼셀 효과'를 통해 글로벌 규제를 주도하며 안보를 강
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공급망
을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EU가 사이버 연대법(Cyber Solidarity Act)이나 경제 안
보 전략을 통해 '규제력(Regulatory Power)'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글로벌 공급
망 재편 과정에서 EU기업의 경제적 역동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역설'을 초
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둘째는 거버넌스의 실효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도화된 안보가 실제 위기 상황에
서 즉각적인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발표에 보면 EU의 안보 
전략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평가하지만, 실제 국방 예산의 집
행이나 군사 작전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각 회원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
에서 나온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등을 통한 전략력(Strategic Power)
의 확보는 분명 성과로 볼 수 있지만,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급박한 안보 
위기 시, 현재의 복잡한 EU 거버넌스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으
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심성은박사님의 “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프랑스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본 논문은 드골주의의 귀환과 능동적 재무장 전략을 중심으로 프랑스가 국제질서의 
구조적 압력에 대하여 역사적 전통과 지도자의 전략적 판단에 기반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능동적으로 채택하였는지 분석하는 매우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 분석 모델을 정립하고, 독립변수로서 러우 
전쟁 이후의 국제 안보 구조 변화와 체제적 압력을 검토하고, 프랑스 내부의 매개변
수인 전략 문화와 마크롱 행정부의 인식을 설명하고, 프랑스의 실제 재무장 정책(핵 
현대화, LPM 2024-2030 등)과 EU 주도 전략의 채택을 논증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매개변수로 신드골주
의(Neo-Gaullism)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점도 탁월한 해석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매개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근 프랑스가 취한 
「LPM 2024-2030」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유럽 전체로 
확장하는 '전진억제(dissuasion avancee)' 독트린의 공식화, 그리고 NATO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되, EU 신속대응군(RDC) 창설 및 공동 방산 프로젝트(FCAS 
등)를 통해 독자적 군사 역량을 확보한다는 EU 중심의 안보 재편 등 세 가지 차원의 
재무장에 대한 탁월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
성'은 NATO의 결속력과 공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프랑스는 EU 중심의 안보 재
편을 강조하지만, 폴란드나 발트 3국 등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과 
NATO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프랑스가 제안하는 '전진억제(dissuasion 
avancee)' 독트린과 EU 신속대응군(RDC) 창설이, 기존 NATO 체제 내에서 미국과의 
안보 분담(Burden Sharing)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대서양 동
맹의 균열을 가속화하고 유럽 내 안보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은 없는지 심박사님의 견
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마크롱 이후(Post-Macron), 이 공세적 재무장 전략은 유지될 수 있는가 하
는 점입니다. 발표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 4,130억 유로라는 막대한 예산(LPM 
2024-2030)과 핵 전력 확충은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프랑스 
내부의 재원 조달 문제와 2027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
드골주의'에 기반한 이 전략이 지도자 개인의 인식을 넘어 프랑스의 국가적 제도로 
완전히 안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리더십이 교체된다면 이 전략적 기조는 다시 
'적응'이 아닌 '회귀'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심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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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춘계 공동 학술회의

“패널 3: 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토론문

모춘흥(한양대학교)

□ 5개 발표에 대한 총평

- 이번 패널의 5개 발표 중 3개는 현대인 일상의 상징이자 글로벌 경제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상품인 커피가 도시의 산업, 즉 도시 전략의 주요 도
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부산을 
사례로 분석함

- 나머지 발표 중 1개는 경제적 측면에서 커피산업의 구조와 경제적 특성, 
그리고 브랜드별 커피 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발표 1
개는 신흥국 경제의 자생적 성숙도와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
운 지표로서 커피 산업의 가공 혁신과 품질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다층
적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있음

- 토론자는 5개 발표와 관련하여,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이견이 없으며, 
특히 도시전략으로서 커피 산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매우 신선하게 접할 
수 있었음. 이하에서는 커피 산업과 관련하여, 이번 패널의 발표에서 중
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다른 지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

□ 커피를 사는 게 습관이 된 현재,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할까?

- 많은 상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브랜딩이 필요한 상품이 바로 커피임. 커
피는 저가형에서 고가형까지 매우 다양하며, 매장 수, 프랜차이즈 수, 원



두 등의 종류가 너무 많음
- 이런 상황에서, 도시 산업의 일환으로서 커피 브랜딩에서 있어서 핵심은 

로컬적인 요소와 함께 커피를 사는 게 습관이 된 현대인들의 습성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함

- 이제 커피는 그 자체로서 현대인의 습관이 됨.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 
출근하면서 사고, 점심 먹고 사고, 중간에 미팅하면서 사고, 여행 중간에 
쉴 때 사고, 즉 ‘반려커피’가 됨

- 반려대상으로서의 커피는 마시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주목적이며, 이에 다 마시는 것이 커피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게 됨. 바
로 이점이 부산이 커피 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됨

□ 커피도시 부산에 필요한 브랜딩, ‘감성’

- 부산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스타벅스 핫플레이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해운대 엑스더스카이점, 바다 앞을 내다보다 영도청학DT점, 
야외정원과 해수욕장 뷰가 아름다운 기장임랑원점, 낙동강을 바라보다 
명지강변DT점 등이 있음

- 부산 스타벅스를 포함한 한국 스타벅스, 전 세계 스타벅스가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왜? 더 이상 우리가 알았던 스타벅스가 이제
는 아니게 됨. 일례로 ‘콜마이네임’ 서비스(고객이 설정한 닉네임을 직원
들이 직접 호명하며 환대하는 감성 마케팅)가 사라짐

- 사이렌오더의 그림자: 스타벅스 성장의 상징이지만, 이제 더 이상 바리
스타가 고객과 눈을 마주치지 않음. 이제 고객이 스타벅스를 반드시 가
야하는 이유가 사라짐

- 스타벅스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커피 도시 부산의 로컬브랜딩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인프라, 문화, 정책과 더불어 인간임. 커피맛과 
더불어 이 매장에 반드시 와야 하는 이유는 고객의 커피 취향을 이해하
고, 고객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관광객과 자연스럽게 부산이라는 도



시를 설명해줄 수 있는 바리스타의 감성마케팅에서 시작될 수 있음
- 커피 이외의 굿즈 판매의 그림자: 부산을 포함한 지역의 커피 매장에서

만 살수 있는 특유의 굿즈가 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한번은 사로잡을 수 
있지만, 커피 산업에 있어서 굿즈 판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음. 스타벅스를 포함한 많은 커피 체인점들이 이제는 커피를 파는 것
이 아니라 리미티드 굿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이를 위한 진열 공간이 
늘어나면서, 정작 커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 이에 부산 시민이 매일 매일 향유하는 나만의 커피, 부산에 오는 관광객
들이 올 때마다 들려서 향유하는 커피가 보다 두각이 될 필요가 있음

□ 커피 도시 부산은 어떤 전략에 힘을 실어야 하나?

- 김주희 교수님께서 언급한 ‘가공’, ‘교육 및 품질 인프라’, ‘유통 확장’과 
함께 커피 체이점 혹은 커피 매장들이 원하는 주 고객층을 타겟팅할 수 
있는 브랜딩 전략이 필요함

- 부산 중요 시장 입구와 시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앞으로 입점할 예정
인) 커피 매장의 주 고객층은 분명히 다를 수 있음. 특정 상품의 브랜딩
의 측면에서, 판매자가 당초 타켓팅했던 고객의 수가 줄고, 어떤 측면에
서는 원치 않았던 고객이 늘어날 때 그 브랜드는 점차 위기를 맞게 됨

- 이런 맥락에서, 커피 도시 부산의 미래는 커피 소비 문화를 넘어서, 커
피 소비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어야만 부
산의 커피를 소비를 넘어 산업으로 키울 수 있음





패널 4

불확실성의 시대 부산의 나아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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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발표에 토론을 맡은 세종대학교 황규연입니다. 과거 요소수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특정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 차질은 곧바로 산업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희토류를 비롯해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모니 등 핵심광물을 둘러싼 
중국의 수출통제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계속 부각되면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제조업 전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의 변화가 부산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지역산업의 관점에서 검토하셨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심광물 문제를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나 통상전략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고, 부산의 주력산업 및 미래전략산업과 연결하여 해석하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장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적 변화를 부산의 
지역경제 문제로 연결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에서 제시하신 것처럼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은 안보화, 다변화, 내재화, 블록화, 분절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수출규제, 전략비축, 양자협정, 자원개발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해외 자원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제조업과 미래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왜 높아지고 있는지를 친환경 산업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신산업이 확대되면서 리튬, 코발트, 니켈, 구리, 희토류와 같은 광물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과 정제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오늘 발표의 핵심 배경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점은 부산의 주요 산업과 핵심광물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등 부산의 주요 산업이 각각 어떤 
핵심광물과 연결되는지를 제시하신 것은, 공급망 문제가 지역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파급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테크,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테크, 융합부품소재와 같은 미래전략산업 역시 핵심광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신 부분은 부산의 산업정책이 앞으로 원재료 조달전략과도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와 연구의 주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째, 발표 제목에서 ‘부산경제 영향 분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영향의 
크기와 경로를 보다 정량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발표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변화가 부산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조와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산업이 얼마나 취약한지, 특정 광물 가격 
급등이나 수입 차질이 부산의 생산, 수출,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계량적으로 보여준다면 발표의 설득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부산 산업과 핵심광물의 연계는 잘 제시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산업과 어떤 
광물이 가장 우선적인 위험요인인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결국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약성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실제 정책 설계에도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다변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비용, 안정성, 대체 가능성, 기업의 부담 능력 
같은 현실적 제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한 다변화 
필요성뿐 아니라, 어떤 국가나 지역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산의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제도적 지원은 무엇인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더욱 
균형 잡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에 대해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정책 차원에서 보았을 때 부산의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급선 다변화 
전략은 어떤 방식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 
수입선 확보, 재활용 확대, 대체소재 개발,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중 어떤 방향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에 토론을 맡은 세종대학교 황규연입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방금 해주신 발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SMR 을 단순한 차세대 원전 기술이 아니라, 
기후위기·AI 전력수요·에너지 안보가 교차하는 전략산업으로 재해석하고, 그 안에서 
부산의 역할을 매우 입체적으로 제시하셨다는 점에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해당 

연구에는 왜 지금 SMR 인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SMR 경쟁의 구조와 
기술주권의 문제를 설명하고, 한국형 SMR 의 지향점과 부산의 로컬 전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매우 선명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장점은 SMR 을 단순한 발전설비로 보지 않고, AI 시대의 
에너지-데이터 인프라 경쟁이라는 더 큰 구조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료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또는 SMR 기반 
전력조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상은, 에너지 문제가 더 이상 전력회사의 
공급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산업의 기반 인프라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발표가 제시한 ‘에너지-데이터 복합체’라는 관점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또한 발표는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를 단순한 자원 경쟁이 아니라 기술체제 경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SMR 경쟁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상이한 기술체제 경쟁으로 설명하시고, 실증 데이터, 규제 승인, 표준 설계, 
운영 알고리즘이 향후 기술주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부분은 많은 시사점을 
주셨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증의 선점이 곧 표준의 
선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장기적인 제도적 잠김 효과로 연결된다는 설명은 SMR 
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점은 부산의 전략을 단순한 산업 유치 차원이 아니라, 실증거점과 
공급망, 데이터센터 수요, 그리고 제도설계까지 포괄하는 지역 생태계 전략으로 제시하신 
부분입니다. 발표에서 부산은 원전 제조 밸류체인, ICT 인프라, 해양물류 기능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제시되며,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와 에너지-데이터 복합 클러스터, 로컬 
규제 샌드박스가 핵심 정책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를 단순한 행정 
지원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제도적 설계자로 재정의한 부분은 매우 참신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와 연구의 주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SMR 과 AI 를 연결하는 문제의식은 매우 시의적절하지만, 실제 상용화 과정에서의 
제약요인도 조금 더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SMR 의 경제성, 주민 

수용성, 인허가 기간, 안전 규제 비용,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적 비전과 함께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된다면 발표의 균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로컬 전략과 국가 차원의 원전정책 및 규제체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전 산업은 지역 차원의 
전략만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중앙정부, 
규제기관, 공기업이 맡아야 할 영역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면 실행 가능성이 더욱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극항로와 부산의 대응전략 발표의 토론을 맡게 된 세종대학교 

황규연입니다. 좋은 발표를 해 주셔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북극항로의 부상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산의 대응전략을 지정학, 물류,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특히 
북극항로를 단순한 새로운 해상 통로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물류질서의 변화 
가능성과 부산의 미래 전략까지 연결하여 설명하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 전체의 
구성도 북극항로의 개념과 필요성, 기회 요인, 부산의 준비와 도전, 그리고 대응전략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발표의 강점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운송거리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해양물류의 축 변화와 국가 및 도시의 전략적 선택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자료에서 제시하신 것처럼 북극항로는 부산-로테르담 기준으로 기존 
남방항로보다 거리와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점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또한 싱가포르가 남방항로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성장했듯이, 북극항로 시대에는 부산 역시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발표에서는 북극항로의 기회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 물리적 
환경 위험, 경제적 불확실성, 법·제도적 쟁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극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경쟁, 통신 인프라 부족, 기상 변화, 보험료와 쇄빙 비용 문제 등은 북극항로의 현실적 
제약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산의 대응전략을 단순한 환적 기능 확대가 아니라, 거점항 육성이라는 보다 큰 
비전으로 제시하신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발표에서 거점항을 기술, 금융, 산업, 문화가 
융합된 복합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정의하신 점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또한 
개방성, 연결성, 융합성, 전문성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전략을 정리하신 점도 부산의 미래 
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단순한 항만도시가 아니라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확장하려는 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와 논문의 주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째, 북극항로의 잠재력과 현실적 상용화 가능성을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에서 북극항로의 거리 단축 효과와 전략적 기회는 매우 



잘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상업항로로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환이 어느 시점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극항로는 잠재력은 크지만 

상용화의 속도와 범위는 불확실하다는 제약이 큽니다. 다시 말해, 북극항로가 “가능한 
미래”인지, 아니면 “가까운 장래의 현실적 대안”인지에 대한 단계적 전망이 조금 더 
제시되면 발표의 정책적 함의에서 부산이 즉각적 대전환이 아니라 단계전 준비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둘째, 부산의 비교우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실증적으로 제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와 잠재력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산이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내외 경쟁 항만 

(울산, 광양, 인천, 일본 항만, 중국 동북연해 항만 등) 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우위가 
있는지, 어떤 인프라와 제도 보완이 추가로 필요한지, 그리고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제시되면 정책 제언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러시아와의 협력 문제는 기회와 리스크를 보다 입체적으로 함께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발표에서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산업, 기술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협력은 분명 기회인 동시에 외교적·제도적 
불확실성도 매우 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협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부산이 취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연구의 균형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의 대응전략을 개방성, 연결성, 융합성, 전문성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 전략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전략이 실행 
단계로 넘어갈 때, 특히 어떤 주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능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프라 제약 등 다양한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북극항로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진행될 경우, 
부산이 취할 수 있는 대안적 해양물류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세종대학교 황규연입니다. 좋은 연구를 해 주셔서, 토론문을 

작성하면서도, 현장에서 발표를 들으면서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변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한 유럽의 
천연가스 조달구조 재편을 역사적·지정학적·산업전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표에서는 냉전 시기부터 형성된 러시아와 
서유럽의 천연가스 연결 구조,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산 가스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심화된 유럽의 의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가 어떻게 
빠르게 진행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며, 부산이 어떠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셨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첫 번째 인상 깊었던 점은 이번 발표가 에너지 문제를 단순한 자원 조달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전략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과 기존 
파이프라인 인프라에 의존하면서 공급안보 측면의 위험을 상당 부분 누적시켜 왔습니다. 
이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 재편이라는 높은 비용을 치르게 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늘날 한국이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발표가 유럽의 대응을 구체적인 인프라 변화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산 PNG 의존도 감소, 미국·노르웨이·카타르 
등으로의 공급선 다변화, 그리고 LNG 터미널과 해상 LNG 공급장치(FSRU) 확대 사례를 
통해 유럽의 대응이 단순한 외교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인프라 재편으로 
이어졌음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점은 공급망 변화가 결국 물류·항만·저장·재기화 설비와 
같은 실물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발표의 후반부에서 부산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신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부산을 LNG 벙커링 허브,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 FSRU 및 해양에너지 
산업의 집적지로 구상하신 것은 단순한 항만 경쟁력 차원을 넘어, 에너지·조선·해양물류 
산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발전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점과 한국 조선산업의 강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 제시는 상당한 정책적 상상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와 논문의 주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왜 부산이라는 특정 지역의 전략과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발표는 큰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지만, 부산이 실제로 다른 항만도시나 경쟁 거점과 비교하여 어떤 비교우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LNG 벙커링 허브나 재수출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추가된다면 지역전략으로서의 설득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천연가스 전략과 에너지 전환 전략의 관계를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NG 와 PNG 공급망 재편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탈탄소와 친환경 해운연료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LNG 중심 전략은 과도기적 전략인지, 아니면 암모니아·메탄올·수소 등 차세대 연료 
인프라로 확장되는 중장기 플랫폼 전략인지가 더 분명해지면 발표의 정책적 방향성이 한층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한국의 대응전략에 있어서도 보다 세분화된 정책 프레임이 제시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선 다변화, 장기계약과 현물조달의 조합,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 대미 통상압력 대응, 에너지안보와 가격안정의 균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오늘 발표의 정책적 함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에서 부산을 LNG 벙커링 허브 및 해양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제시하셨는데, 
발표자께서 보시기에 부산이 동북아의 다른 경쟁 항만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비교우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천연가스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전환이 불가피한데, 발표자께서는 부산의 전략이 LNG 중심의 과도기 전략인지, 아니면 
향후 암모니아·메탄올·수소까지 포괄하는 장기 에너지 허브 전략인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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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불확실성의 시대 부산의 나아갈 길” 토론문

영산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김윤경

[주제 1]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변화와 부산 경제의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은 과거의 비용 효율성 중심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보화
(Securitization), 내재화, 블록화, 그리고 분절화라는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광물 자원들이 이제
는 국가 간 패권 다툼의 핵심 병기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자원 보유국들은 자국 내 자원 
보호를 위해 수출 금지나 국유화와 같은 자원 민족주의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흑
연, 망간, 희토류 등 미래 첨단 산업의 필수 광물 정제련 분야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목죄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과거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기자재나 기계금속은 주로 철강재를 활용했기에 이러한 광물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가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미래전
략 9대 산업'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테크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은 물론, 디지털테크와 융합부품소재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의
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특정국 의존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
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89.3%, 인조흑연의 64.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 혼합물의 경우 69.1%에 달하는 수입 비중을 보이고 있습
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글로벌 공급망의 작은 균열만으로도 부산의 신성장 동력 자체가 마비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부산은 정부의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 대외 협력 채널을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산항의 세계적인 물류 거점 기능을 극대화하여 핵심광
물의 전략적 비축 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단순 수입을 넘어 폐배터리 등에서 희귀 광
물을 추출하는 '도시 광산' 형태의 재활용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배후 단지로 육성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공급망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
다.

[주제 2] 불확실성 시대 부산의 SMR 산업 육성과 로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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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소형모듈원전)은 이제 단순한 전력 생산 시설의 개념을 넘어, 생성형 AI 구동을 위한 필수 인프
라이자 일종의 '인프라 화폐'로 그 가치가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 체제가 국가 주도의 중앙
집중형·수직적 통합 모델이었다면, 현재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자본
이 직접 에너지를 조달하고 설계에 참여하는 수평적 분업 모델인 '에너지-데이터 복합체'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SMR 시장은 미국 중심 해양세력의 개방형 규범 모델과 중국·러
시아 중심 대륙세력의 폐쇄형 주권 모델이 충돌하는 기술지정학적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실증의 권력화' 현상입니다. 중국이 링룽 1호(ACP100)를 통해 세계 최초의 
육상용 상용 SMR 실증 데이터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은 이론적 안전성을 넘어 실제 가동 데이터를 가
진 쪽이 차세대 원전 시장의 실질적 표준(De Facto Standard)을 장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
적입니다. 한 번 결정된 설계 인증과 운영 데이터는 향후 60년 이상의 기술 경로를 결정하는 강력한 
'제도적 잠김(Lock-in)'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2026년 3월 9일, 전국 최초로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를 착공하며 이러한 글로벌 기술 
경쟁의 전초기지로서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이 나아갈 길은 주기기 제작 중심의 타 지역
과 차별화된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SMR 시스템의 두뇌와 혈관 역할을 하는 보조기기
(BOP)의 글로벌 표준 검증을 수행하는 '인증 플랫폼' 역할을 선점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장의 무탄소 에너지 생산 능력과 강서의 데이터센터 수요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부산형 에
너지 파운드리 전략'을 통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에너지를 찾아 부산으로 직접 입주할 수밖에 없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부산이 에너지 수용가에서 벗어나 미래 에너지 생태계의 '제도적 
설계자'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주제 3] 북극항로(NSR) 개척과 부산의 관문 항만 전략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의 가속화는 인류 공동체에는 거대한 위협이지만, 역설적으로 동북아 물류 
지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혁명적인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NSR)는 수에즈 운하
를 경유하는 기존 남방 항로 대비 부산과 유럽의 로테르담 간 거리를 약 37% 단축시키며, 항해 시간
을 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이 항로가 시
작되고 끝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아시아-태평양 항로의 기점으로서, 북극항로 시대의 '관문 항만
(Gateway Port)'이 될 최적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이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허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과 선박을 유치하거나 물동
량 지표에 연연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북극의 가혹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항만 
서비스 생태계를 지역 내에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극지 항해용 쇄빙선 및 내빙 선
박의 특수 수리·개조 수요에 대응하는 조선 기자재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영하의 기온에서도 가동되
는 기자재 보급 거점으로서 배후 단지의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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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극해 연항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북극권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
된 전진 기지 역할을 선점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
다.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극지의 실시간 기상과 빙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부산항을 단순히 물리적인 항구가 아닌 '글로벌 
해양 전략 정보 플랫폼'으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북극항로는 부산이 싱가포르나 상하이와의 양적 경쟁
을 넘어 질적으로 차별화된 세계 1위 항만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주제 4]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화와 부산의 대응 전략

전 세계적인 에너지 지정학은 이제 석유와 가스라는 '자원 매장량' 중심의 정치를 넘어, 무탄소 에너
지 기술 표준과 공급망 통제권을 다투는 '기술 체제 경쟁'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대형 전력망이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송전망 포화라는 3중고(Triple Constraint)에 
직면함에 따라, SMR과 같은 분산형 무탄소 전원으로의 체질 개선은 이제 부산 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핵심 대응 전략은 '에너지의 지역화'와 '기술의 글로벌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산형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산업 단지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통해 
확보된 '탄소 중립 경쟁력'을 글로벌 표준과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한 '부산형 i-SMR 운영 모델'은 향후 글로벌 시장
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부산이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수용가에서 벗어나, 미래 에너지 생태계의 규범을 만드는 '제도
적 설계자'로 거듭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자체 주도로 로컬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
만의 특화된 에너지 관리 표준과 안전 규범을 정립하고, 이를 OECD나 IAEA 등 국제기구의 기준과 
연계함으로써 부산의 기술 생태계가 글로벌 레퍼런스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결국 에너지 주권 확
보는 부산의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규제라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부산의 복합 신성장 전략과 대전환의 길

오늘 우리가 논의한 네 가지 핵심 주제인 핵심광물 공급망, SMR 산업 육성, 북극항로 개척,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가 
부산이라는 도시 생태계에 던지는 복합적인 도전이자,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로 엮어내야 할 통
합적 과제입니다. 현재 부산은 자원 공급망의 분절화로 인한 제조 기반의 위기, 에너지 패러다임 변
화에 따른 산업 원가 리스크, 그리고 기후변화가 불러온 물류 경로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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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부산은 파편화된 개별 전략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통합하
는 '입체적 설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SMR을 단순한 전력 공급원을 넘어 핵심광물을 정밀 가공
하고 초거대 AI 데이터센터를 구동하는 '미래 산업의 심장'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기장의 무탄소 에
너지 생산 능력과 강서의 하이테크 수요처를 수평적 분업 구조로 연결함으로써,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들이 스스로 부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데이터 복합 클러스터'를 완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에너지 주권은 새로운 물류 영토인 북극항로와 전략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북극항
로는 부산항이 기존 물류 체계를 넘어 유럽의 첨단 소재와 북극권의 풍부한 자원을 가장 빠르게 흡수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경제적 동맥이 될 것입니다. 부산은 단순히 배가 드나드는 물리적 기점이 아
니라, 극지 항해 선박의 수리·관리와 기자재 보급을 책임지는 '글로벌 해양 전략 플랫폼'으로서 그 가
치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결국 불확실성 시대의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 지원자를 넘어, 산업의 표준과 규칙을 창조하는 '제도적 
설계자'로 진화해야 합니다. 부산의 제작 지원 역량이 글로벌 시장의 레퍼런스가 되도록 유도하고, 에
너지와 항만 운영의 새로운 규범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대
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1세기의 패권은 자원의 매장량이 아니라, 그 자원
을 통제하는 기술 표준과 자원이 이동하는 경로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논의된 
담대한 전략들이 부산의 행정력과 결합한다면, 부산은 동북아의 항구 도시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물
류 패권의 중심 플랫폼'으로 당당히 우뚝 설 것입니다.

관광산업과 연계한 전략 제언

부산의 미래 전략 산업과 산업 관광(Industrial Tourism)의 융합 모델

1. 에너지 테크(SMR) 기반의 글로벌 비즈니스 및 교육 관광

부산이 추진하는 SMR(소형모듈원전) 산업은 전 세계 에너지 정책 입안자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이를 활용해 기장의 원전 단지와 강서의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를 
잇는 '글로벌 에너지 테크 시찰 코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내빈 및 기업인들에게 부산의 
정밀 제조 역량을 직접 확인시키는 '세일즈 관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관광객과 학생들
을 위해 미래 무탄소 에너지 기술을 가상현실(VR) 등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부산을 탄소 중립 교육의 세계적 명소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2. 북극항로(NSR)와 연계한 극지 해양 문화 및 크루즈 관광

북극항로의 관문 항만이라는 부산의 지정학적 지위는 물류를 넘어 독보적인 해양 관광 콘텐츠로 확장
될 수 있습니다. 부산항을 북극해로 향하는 '북극 탐험 크루즈의 모항(Home-port)'으로 육성하여, 고
부가가치 관광객들이 부산을 기점으로 북극의 생태계를 경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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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의 역사와 미래 기술을 전시하는 '북극해 해양 박물관'이나 극지 체험관을 건립한다면, 부산은 전 
세계에서 북극을 가장 가깝고 전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북극권 문화의 아시아 거점'이라는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3. 공급망 안보와 연계한 전략적 MICE 산업의 육성핵심광물 공급망의 안보화와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당면 과제입니다. 부산은 이러한 거대 담론을 논의하는 '글로벌 공급망 
안보 서밋(Summit)'이나 '차세대 에너지 소재 전시회'를 정례화하여 MICE 산업의 고도화를 꾀해야 
합니다. 자원 보유국과 수요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부산에 모여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비즈니스 관광객(Business Traveler)의 유입을 극대화하고 부산을 글로벌 공급망의 '제도적 설계자'
들이 모이는 지적 허브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4. 스마트 시티와 에너지 자립 모델의 관광 상품화분산형 에너지(SMR)와 스마트 그리드가 결합된 부
산의 미래형 도시 모델 그 자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강서구 스마트 시티 시범 지역 등
에 구현될 에너지 자립 마을과 지능형 전력 관리 시스템(EMS) 시찰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도시 
계획가와 환경 운동가들에게 탄소 중립 시대의 '미래 도시 견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시민의 삶과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보여주는 고차원적인 산업 관광 모델이 될 것입니다.

[결론] 산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 도시' 완성

결국 이러한 전략적 분야와 관광의 연결은 부산을 단순한 '여름 휴양지'에서 '미래의 통찰력이 흐르는 
산업 관광의 메카'로 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핵심광물과 에너지가 부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
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라면, 이를 시각화하고 체험화한 산업 관광은 부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
도시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 전략을 통해 부산은 산업과 관광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
립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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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 사회 패러다임 변화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Ⅰ. 서론

이 논문은 ‘기반시설’(infrastructure)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자원과 공동체 내에서 공유
되는 자원을 관리하는 원칙으로서 공유지(commons)를 결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화
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이 제안하는 거시경제적 접근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반시설은 그 자체로 소비재보다는, 투입요소로서 문화, 교육, 혁신, 산업 등 사회‧경제적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한 자원들의 집합이다. 투입요소의 기능이 중요
한 자원인 기반시설과는 구별되는, 공유지는 자원의 관리 원칙 또는 전략을 의미한다. 구
체적으로 공유지는 신분이나 사용 목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차
별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관리 원칙이나 전략 또는 이 원칙이
나 전략이 적용된 자원을 지칭한다. 실제로, 스타브리데스(Stavrides)는 공유지를, 사람들
이 자원을 공유하며 연대와 평등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커모닝(Commoning, 공통
화)'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이자 사회적 관계로 정의한다.1) 기반시설과 공유지는 개념의 층
위는 다르지만, 두 개념이 결합해, 공유지의 원칙이 기반시설의 관리에 적용될 때, 큰 시너
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의 공통화만으로는 기후 위기와 AI의 범용화가 초래하는 미래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처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는 지역화폐
와 이를 보증하는 지방정부라는 구조적 접근으로 공동체에 의한 기반시설의 공통화를 지원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전지구적으로 확장 가능한데, 이는 ‘생태 부채
‘(Dette Ecologique)’개념에 기반한 ‘다자간 국제 통화 제도(Multilateral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으로 구체화된다2).   

공유지와 관련해서, 주류 경제학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여
전히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다. 하딘(Garrett Hardin)이 1968년 Science에 발표된 논문 « 
The tragedy of the commons  : The population problem has no technical 
solution ; it requires a fundamental extension in morality »에서 기원한 공유지의 
비극은, 목초지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의 방식으로 관리하면, 그 결과
는 목초지가 소멸한다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1)  Stavros Stavrides(2016), ⌜Common Space_ The City as Commons⌟, Zed Books.
2) 참조: Michel Aglietta et Etienne Espagn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aris, Odile Jacob, coll. « Économie ».

기후위기 불확실성과 대안적 대응: 화폐제도의 재구축과 기반시설의 공유화



지향하는 양치기들이, 공유지로서 관리되는 목초지를 이용할 때, 선택하는 합리적 행위는 
자신이 돌보는 양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양치기들은 돌보는 양의 수가 늘어날수록 
수입이 증가하지만, 목초지 이용에 따르는 목초지의 유지·관리 비용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
이다. 그리고 양치기들이 돌보는 양의 수를 증가시킨 결과는 목초지의 소멸이다. 이 논문
에서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목초지의 관리 방법 변경을 제
안한다. 하딘의 제안은 공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도입해, 목초지의 소유권자가 당해 
목초지의 유지·관리·보수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
한 하딘의 제안에는 공유지로 이용될 경우, 목초지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의 명목으로 개인
들이 부담하는 가격은 목초지 이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 비해 작았지만, 공유지에서 
사유지로 전환돼, 목초지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초지
의 소유권자가 목초지 이용 가격을 상승하면 목초지는 효율적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
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돼 공급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제돼 있다. 
  
주류 경제학의 ‘공유지의 비극’ 패러다임 고수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및 AI 혁
명가 초래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탄소 혹은 물의 순환 같은 지구의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생물‧화학적 순환을 교란한 결과로서 정의된다. 즉, 기후위기의 개
념에는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과학으로 분류되는 지구과학의 
연구가 밝혀낸 과학적 질서를 교란한다는 의미가 함의돼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 위기
는, 근대 자연 및 인문‧사회 과학의 출발점인 자연과 인간 혹은 문화 사이에 구축된 경계
를 무효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의해 교란된 
환경 속에서 비인간 존재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로 자각하게 한다. 이런 자각을 
통해서, 기반시설은 도로, 전력망, 상‧하수도 시스템처럼 단순히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입요소를 넘어 인간 및 비인간의 생존 가능성(viability)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성과 연관
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개방된 공유자원(commons)으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3). 그리고 인간은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 공진화
를 상상할 수 있고4),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은 실제로 공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규정
될 수 있다. 

3) 참조: Ash Amin(2014), “Lively Infrastructure”, Theory, Culture & Society,  Vol. 31(7/8), pp. 
137–161; Lauren Berlant(2016), “The commons: Infrastructures for troubling tim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34(3), pp. 393–419; Frischmann, B. 
M. (2012), ⌜Infrastructure :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p. 230, Oxford 
University Press.; Michiel de Lange and Martijn de Waal(2019), ⌜The Hackable City: 
Digital Media and Collaborative City-Making in the Network Society⌟, Springer: Simon 
Marvin, Colin Mcfarlane, Jonathan Rutherford(2025), “INFRASTRUCTURAL EXTENSIONS: Rethinking 
Infrastructure in Urba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Colin McFarlane(2011), “The city as assemblage: dwelling and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29, pp. 649–671; Lisa Overholtzer & Cynthia 
Robin (2015), “The Materiality of Everyday Life: An Introduction”, ARCHEOLOGICAL 
PAPERS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Vol. 26, pp. 1–9; A. M. 
Simone(2004), “People as Infrastructure: Intersecting Fragments in Johannesburg”, Public 
Culture, Volume 16, Number 3, pp. 407-429; Stavros Stavrides(2016), ⌜Common Space_ 
The City as Commons⌟, Zed Books.

4) Donna J. Haraway(2016), ⌜Manifestly Harawa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디지털 혁명과 그 뒤를 이은 AI의 보급과 확산은 인간과 이번에는 기계 혹은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비인간 존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센서, 사물인터넷, 카메라, 드론 등으로 구
성되는 센서 네트워크와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가상 환경에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기계 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추론하는 
컴퓨팅 등이 사회‧경제생활에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AI를 기반시설에 결합
해, 일정 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대상으로, 대기, 물, 기온 등 자
연력, 에너지, 공중 보건, 교통 및 물류 등 자원 배분과 위험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혁명과 AI의 범용화를 통해, 기반시설은 인간과 비인간의 공진화의 장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검토할 본 논문의 이하에서는 먼저, 기반시설의 개념 확장을 기술하고, 
기반시설 공유화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 다음,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
의적 접근’의 제안을 살펴볼 것이다. 

Ⅱ. 기반시설의 확장 
  
기반시설은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과 함께 구별없이 사용되는데, 민간의 사회‧경제활동
을 지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관여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1994년 세계은행 
보고서5)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공공 시설(public utilities: 전력, 통신, 상수도, 위
생 및 하수도, 고형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도시 가스), 공공 사업(public works: 도로, 주
요 댐 및 관개 및 배수용 운하 사업), 기타 교통 부문(other transport sectors: 도시 ​​및 
도시간 철도, 도시 교통, 항만 및 수로, 공항) 등으로 구분하고 다음처럼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 개발 경제학자들이 "사회 간접 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고 부
르는 여러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다. 두 용어 모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술
적 특징(예: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과 경제적 특징(예: 사용자에서 비사용자로
의 파급 효과(spillovers from users to nonusers))을 공유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기후 변화, 대기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은 지구적 한계(planetary boundaries)를 넘
어서는 위기 속에서, 기반시설은 인간이 자연에 구축한 사회 및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입되
는 구조물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 존재(동물, 식물, AI, 빅데이터, 지형, 기후)의 '생존가능
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강, 호수, 숲, 대기와 같은 환경 자
원도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에 물 정화, 기후 조절, 홍수 방지 등의 필
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로 재정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센서, IoT, 
카메라, 드론 등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 학습과 알고리즘 추론을 통해, 
도시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적응하며 재구성하는 사이버-물리적 기반시설이 등장했다. 이
런 기반시설은 에너지 사용부터 공중 보건, 물류 등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 홍수, 지진 등 기후 및 자연재해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수행한
다. 이처럼 기반시설은 인간 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이 서로의 존속과 상호의존성에 기
여하기 위해 함께 생성에 참여하는 자원부터, 생명, 물질, 인지의 영역을 조절

5) The World Bank(1994), “World Development Report 1994: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p2.



(modulation)하는 거대하고 복합적인 '사회-기술-생태적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6). 

Simon Marvin, Colin Mcfarlane, Jonathan Rutherford(2025)는 기반시설의 확장을 다
음에 열거하는 5가지 분야에서 식별하고 있다.

1. 자연력 기반시설 (Elemental Infrastructures)
기후위기와 AI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자연환경 자체를 기반시설로 부각시키고 있다. 자
연력 기반시설은 공기, 물, 흙, 화학물질, 온도와 같은 '자연력 물질'을 조작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AI 데이터 센터가 발열관리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추운 기후 지역
을 선호하는 것은 기후, 온도가 기반시설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연력 기
반시설은 도시의 공기질, 온도, 습도 등이 일상적인 통치(governance)의 대상이 됨을 의
미하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나 쾌적한 온도 등을 제공하는 자연력 기반시설은 누구의 비용
으로, 누가 접근성을 가지는가 등 사회적 정의 문제를 내포한다. 

2. 돌봄의 기반시설 (Infrastructure of Care)
코비드 상황에서처럼 전염병이 창궐해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포화된 상황에서, 돌봄의 기반
시설은 특히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취약성을 공유하고 돌봄의 상호부조를 가능
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존재로 부각됐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신자유주의의 지배로 복
지국가 체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 내, 커뮤니티 가든, 편의점, 디지털 플랫폼 등
에서 비공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식량 공유, 주거 지원, 양육‧돌봄 등의 상호 부조, 정서
적 노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의 기반시설을, 도시 기능 및 주민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반시설 계획에서는 어떻게 인정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3. 다종 기반시설 (Multispecies Infrastructure)
동·식물이나 미생물이 단순히 환경의 일부가 아니라 기반시설의 공동 생산자 혹은 개별 행
위자로 재정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폐수 처리에 미생물이 활용되거나, 도시의 열을 식히
는 식물 시스템, 동물의 이동을 돕는 생태 통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반시설을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비인간 생명체와의 얽힘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인 다종 기반시설의 개념
은 다음 세 가지 양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① 용도 변경(Repurposing): 비인간 생명체가 인간이 만든 기반시설의 틈새나 남겨진 
공간에 서식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② 재조합(Recombinant): 인간의 계획과 무관하게, 혹은 저항하여 하이브리드적 기능
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판데믹 상황에서 하수시설이 바이러스의 확산 통로가 되는 동시에, 
미생물을 채집하여 공중 보건 데이터로 활용하는 하수 역학(wastewater epidemiology)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Simon Marvin, Colin Mcfarlane, Jonathan Rutherford(2025), “INFRASTRUCTURAL EXTENSIONS: 
Rethinking Infrastructure in Urba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참조. 



    ③ 화해(Reconciliation): 야생동물 이동통로(wildlife overpasses) 혹은 녹지축(green 
corridors)처럼 비인간 생명체와의 공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다종 기반시설은,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위기 상황에서, 기반시설을 통해 
누구 혹은 어떤 종은 생존을 위한 지원을 받는지 혹은 배제되는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한
다. 

4. 사이버 공생 기반시설 (Cybersymbiotic Infrastructures)
사이버 공생 기반시설은 인공지능(AI), 센서 네트워크, 로봇 시스템 등이 도시 환경에 깊숙
이 통합되어 도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재조직하는 기반시설로 정의되는데, 인간, 기계, 
그리고 환경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및 물리적 융합을 함의한다. 
일반적으로는 자동화된 물류 창고나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처럼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과 센
스 또는 로봇장치을 이용한 자동화된 운영이 융합된 반응형 시스템으로 설치‧운영되고 있
다. 사이버 공생 기반시설은 단순한 기술적 연결을 넘어 '알고리즘적 행위자성'이 자원 배
분이나 위험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통제권에 대
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인공지능과 연결된 자동화 시스템의 블랙박스적 성격을 완화
하기 위해, 시민들의 디지털 흔적을 수집‧분석‧시각화해 공공 공간에 되돌려주는 실험적 예
술 프로젝트인 IAQOS(Intelligent Artificial Quantum Observatory for Society)가 로마 
등에서 진행됐다. 

5. 신경 기술 기반시설 (Neurotechnical Infrastructures)
이 기반시설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감정 컴퓨팅(affective computing) 등을 통해 
인간의 지각, 감정, 의도을 기술 시스템과 직접 연결해, 인간의 인지와 감정, 스트레스 수
준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조명, 온도, 작업 흐름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중교
통 이용객의 표정과 신체 언어를 센서로 포착하여, 혼잡 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조명
이나 디지털 안내판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처럼, 공공
장소에서 생체 인식 감지,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반응하는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작업자
의 집중도에 따라 반응하는 일련의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작업 공간 등이 신경 기
술 기반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신경 기술 기반시설을 통해 인간의 내면(감정, 인지)이 인
프라적 통치(governance)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신경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프라이
버시, 그리고 기반시설에 내재해 있는 '정상적인' 인지 상태나 감정에 대한 강요
(normativity)라는 심각한 윤리적 쟁점이 내포돼 있다. 

Ⅲ. 기반시설의 공유지화

앞서 논의에서 자연력, 디지털 지식, 돌봄, 다종 생태계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된 기
반사설은 더 이상 고정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을 제고하
기 위한 유동적이고 참여적인 자원으로 다시 규정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생태적, 정치적, 기술적 차원의 복합적인 위기와 한계를 고려할 때,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통화(Commoning)'하려는 노력을 통해, 비차별적인 접근이 가능한 자원으
로 정의될 수 있는 '공유지(Commons)'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다.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유지로서 관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확장된 기반시설은 기후위
기와 AI혁명이 초래한 불확실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확장된 기반시설에는 인간과 비
인간 존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절된 기온이나 대기 같은 자원이 포함돼 있다. 이
러한 기반시설을 공유지로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무차별적이고 개방된 접근을 
통해, 모든 인간 및 비인간 존재들이 기반시설에 포함된 모든 자원을 이용해 인간 및 비인
간 존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교육, 담론 혹은 커뮤니티 등
을 생산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유화된 기반시설이 가능하게 한 
인간 및 비인간 존재의 다양한 활동은 스필오버(spillovers), 즉 긍정적 외부효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7)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반시설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자원의 생산과 배분을 시장에 일임하는 경우에는 
환경이라는 기반시설이 초래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는 과소생산될 수밖에 없다. 시장은 소유
권 개념을 기반으로 현재 시점에서 식별 가능하고 전유 가능한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
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기초과학 연구자나 비영리 활동가가 생산
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는 현재 시장 메카니즘에서는 금전적으로 전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공유지로서 관리되는 경우에 비해서 시장 메카니즘 하에서는 자연력, 
디지털 지식 등의 확장된 기반시설이 생산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
신, 교육 등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캐롤 로즈(Carol Rose)가 제안한 ‘공유지의 희극(Comedy of the 
Commons)’을 참조할 만하다8). 그에 따르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는 경합
성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운영된다면, 상업과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는 수확 체증(scale 
returns)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경합성을 내세워 시장 논리에 따라 기반시설을 배제적
으로 관리한다면, 기반시설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생산을 허용하지 
못하거나 과소적으로만 허용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기반시설의 관리를 시장에 일임하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장의 승자 선별
(picking winners) 기능이 미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위기를 확대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시장의 승자 선별 기능은 현재 시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전유가능한 수익 전
망을 가진 용도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속성을 가졌기
에, 시장은, 기후위기와 AI 혁명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옵션 
가치(social option value)9)를 보전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 자연력이나 디지털 지식 같
은 기반시설을 공유지로서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범용성이 유지되어, 미래에 위기가 
구체화되거나 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필요가 출몰할 때,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 사회적 옵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7) Frischmann, B., M. (2012), “Infrastructure :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p. 5, 
Oxford University Press.

8) Frischmann, B. M. (2012), “Infrastructure :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p. 6, 
Oxford University Press.

9) Frischmann, B. M. (2012), “Infrastructure :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p. 
230, Oxford University Press.



뿐만 아니라, 자연력이나 디지털 지식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이용에 시장을 이용한 관리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별 혹은 사용 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가격을 책정하거나 접근을 통제
하려면, 사용자 식별, 감시, 요금 징수 등에 막대한 정보 비용과 거래 비용이 초래된다. 이
에 반해, 공유화는 이러한 복잡성을 줄이고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디지털 지식 같은 기간시설이 포함하고 있는 자원은 추가 사용자를 허용할 때 한
계비용이 ‘0’에 가깝고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거나 적어도 부
분적으로는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적 혹은 부분적으로 비경합적 성격을 가진다. 이런 경우
에, 시장 관리방식을 채택해, 가격 적용으로 일부 사용자 혹은 용도를 배제하는 것은 기반
시설의 무차별적 이용이 초래할 사회적 효용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비효율성을 생성한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10)은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을 과학적으로 해체한다11). 
실제로 오스트롬은,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나 중앙 정부의 위계적 개입 없이도 명
확하게 경계 지어진 사용자 공동체가 자치구조를 통해 명확하게 정의된 자원을 공유지로서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사례 연구와 이론 작업을 통해 입증했다. 자치구조는 사용자
가 참여해 공동체의 공유지 관리 규칙 제정 및 수정에 참여하는 장치, 참여자가 부담하는 
공유지 관리 비용과 획득하는 공유지 사용 편익 간에 비례성 보장,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점진적 제재 장치,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 해결 장치 등을 포함한다. 오스트롬에 의하면, 이
러한 자치구조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 소통과 상호작용의 반복을 통해 상호 신뢰가 구축됨
으로써 형성된다.  

시장과 국가 외 제 3의 길인 공동체 관리를 제시한 오스트롬의 기여는 오늘날의 디지털 
네트워크나 생태 환경과 같은 확장된 기반시설이 국가나 시장의 통제를 넘어 자율적인 공
유지로 유지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
의 문제로 환원하는 대신, 접근, 회수, 관리, 배제, 양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권리 다발
로 제시한다12). 이렇게 세분화된 권리 다발은 환경이나 디지털 지식 같은 기반시설에 비차
별적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기반시설에 포함된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용 방식의 일
부를 제한하거나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현지(local)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동체 기반의 자율적인 공유지 관리 모델이 기후위기 대처 
혹은 인터넷의 시민적 관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오스트롬은 다중심적 거버넌스
(polycentric governance) 모델을 제시한다13). 이 모델에 의하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한 차원의 해결책은 없으며, 대신, 단일한 위계적 질서와 관계없는 독립적인 

10) 참조: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 50.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12) Ostrom, E. (2012), « Par-delà les marchés et les États. La gouvernance polycentrique des 
systèmes économiques complexes », Revue de l’OFCE, 120, p. 13-72. 

13) Ostrom, E. (2009), « A polycentric approach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Background 
paper to the 2010 world development report »,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095



혹은 상호의존적 의사결정의 중심이,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 수준부터, 지역, 
국가를 거쳐 글로벌 수준까지 여러 계층에 걸쳐 중첩된(nested)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14)

오스트롬의 제안하는 공유지 관리 모델에서 핵심적인 전제는 공유지로서 관리되는 대상 그
리고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명확한 경계 설정이다. 실제로, 공유 대상 자원 혹은 공동체
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임 승차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자율적인 공
유지 관리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자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 대상 자원과 그 책임을 맡
은 공동체를 규정하는 것이 해당 자원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부정하는 경우도 일반적으
로 용인되지 않는다.15)

그리고 오스트롬의 모델은 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과 상호작용이 신뢰로 이어져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공유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만, 민족적 혹은 계급적 차이 같은 사회적 
이질성(social heterogeneity)16)으로 인한 갈등이 규칙 제정 혹은 집행에 필요한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오스트롬이 강조한 지역 단위의 공동체에 의한 공유지의 자치적 관리 모델은 국가의 인정
과 존중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저작권법에 기반한 국가 차원 혹은 글로
벌 차원의 법률 시스템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지식을 공유화하려는 해커들의 개방
형 라이선스(open source license) 같은 자율적 규범 체계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개방형 
하이선스가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들)이 개입하기 때문이다.17) 

주류 경제학의 ‘공유지의 비극’ 패러다임은 마거릿 대처가 표현한 대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개인과 시장뿐이다”18)라는 자유주의적 명제와 이 개인들은 불확실
성 속에서도 가격 신호에 담긴 완벽한 정보에 의존해, 익명성을 유지하며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을 
전제한다. 사회는 개인들이 가격 정보에 따라 자신의 수요 또는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수
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성된다. 주류 경제학은 자연력이나 디지털 지식도 이러
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다루고자 한다.

14) Geores, M. E.(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 Definition and Scale: 
Considering the Forest”, The Commons in the New Millennium ; Challenges aand 
Adaptations, edited by Dolšak, N. & Ostrom, E., The MIT Press. 

15) McCay, B. J.(1996), “FORMS OF PROPERTY RIGHTS AND THE IMPACTS OF CHANGING 
OWNERSHIP”, Research Papers in Economics, 
https://core.ac.uk/outputs/7044371/?utm_source=pdf&utm_medium=banner&utm_campaign
=pdf-decoration-v1 

16) Acheson, J. M.(2006), “Institutional Failure in Resource Manage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ume 35.

17) Frischmann, B., M. (2012), “Infrastructure :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Oxford University Press.

18) 마거릿 대처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문장으로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 77.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에서 재인용.

https://core.ac.uk/outputs/7044371/?utm_source=pdf&utm_medium=banner&utm_campaign=pdf-decoration-v1
https://core.ac.uk/outputs/7044371/?utm_source=pdf&utm_medium=banner&utm_campaign=pdf-decoration-v1


이에 반해, 오스트롬에서 출발하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를 주장하는 전통에 따라 확장된 기
반시설의 공통화를 제안하는 입장은, 개인은 불완전한 가격 정보를 통하지 않고서도 서로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전제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들은 불확실성 속에
서 정보 부족으로 불완전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이 보
다 나은 사회 상황을 낳을 것이라는 제도적 신뢰를 바탕으로, 불완전 선택의 반복 과정에
서 발전하는 상호 신뢰와 상호 공감을 통해, 내생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의 전략과 
규칙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부여받은 개인들은 시
장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공동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공유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생태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이 
여러 사례들을 통해 드러났다. 

주류 경제학이 소유권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관계에 집중했다면, 오스트롬의 다중심주
의적 거버넌스는 권리를 접근, 회수, 관리, 배제, 양도 등으로 분리해, 일부 권리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해, 사용자들이 상황에 맞게 기반시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동체 관리 체제의 성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Ⅳ.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의 거시적 제안19)

기반시설의 관리 전략과 관련해, 주류 경제학의 ‘공유지 비극’ 패러다임이나 공통화는 모두 
미시적 차원의 제안이었다. 반면, 이 장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제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제
안은 Aglietta, M. & Espagne, E. (2024)가 제시한 ‘생태 부채(Ecological Debt)’에 기반
한 통화금융 질서로의 구조적 전환에 관한 것이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은 주류 경제학의 화폐 이해에 문제제기를 하며 등장
했다20). 주류 경제학은 화폐를 ‘중립적’ 성격을 가지는, 시장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한다. 
‘중립적’ 성격은 상대가격에 의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되는 시장의 물물교환적 성격에
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시장에 종속된’의 의미는 화폐는 시장을 통해 거
래되는 상품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것이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에서 화폐의 의미는, 다른 
상품의 경우처럼, 균형 가격에서 일정 규모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화
폐를 교환의 매개로 사용하고, 화폐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는 화폐경제하고 하더라도, 화폐
의 가격이 영, 다시 말해 균형 상태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화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화폐 경제는 일시에 물물교환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 가격의 변화에 따라 
가역적으로 물물교환경제에서 화폐경제로 혹은 물물교환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전환될 수 있
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 

19) 참조: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20) Benetti, C. & Cartelier, J.(1979), ⌜Marchands, salariat et capitalistes⌟, Intervention en 
économie politique, La Découverte; Aglietta, M. & Orléan, A.(1982), ⌜La Violence de la 
monnai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등 두 저작이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
근”을 형성한는 토대로 기능함.



주류 경제학이나 오스트롬과 달리, 아글리에타 자신이 대표적 저자로 분류되는 ‘화폐에 대
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관점’은 가치 체계에 기반해 성립되고 영속화된 사회가 개별 구성원
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총체적(holistic)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의하면, 화폐 경
제는 구성원들보다 논리적으로 미리 존재하는 전체(totality)이며 구성원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지위와 의미가 규정되고 전체의 질서와 목적을 위해 상호의존적으로 통합된다. 화
폐 경제의 총체성은 화폐에 의해 담보되는데, 이것은 한 사회를 아우르는 ‘이념과 가치의 
총체적 집합’인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화폐이기 때문이다. 이는 화
폐가 화폐 경제에서 공통의 언어이자 기준틀로 기능함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내부에서 가치들이 구조적으로 서열화되는 가치 위계화되는 데에도 화폐는 관여한다. 이는 
공통의 언어로서 화폐가 전체와 관련해 구성요소들을 등급화하는 원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은 부채에 기반한 화폐 개념이, 근대사회는 물론 전
근대사회에도 총체성으로서의 사회와 그 동학을 고려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즉, 상품의 교환과는 독립적으로 발생했고 논리적으로도 선행하는 부채는 ‘금융(finance)’
과 이로부터 파생된 화폐를 이용해 사회의 구성을 설명한다. 화폐는 주권에 종속된 신민을 
정의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화폐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전이나 법률 등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화폐를 사용하는 인간 사회는 초월적 존재 혹은 세속적 통치세력 등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호 호혜적 수평적 관계를 포함
한다. 사회에 대한 소속을 나타내는 ‘부채’는, 수직적 위계 질서가 의무의 형태로 부과하는 
채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채의 영속성이야말
로 당해 사회의 영속성 그리고 총체성으로서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하는 위계적 권위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발생한 화폐의 유통도 영속적이 된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은 인류학이나 역사학의 연구 성과를 이용해, 화폐의 
존재를 ‘삶의 부채(dette de vie)’ 혹은 ‘시원적 부채(la dette primordiale)’라는 개념을 
통해 도입한다. 실제로, 1998년에 출판된, 아글리에타와 오를레앙(André Orléan)이 편저
한 “La Monnaie Souveraine”은 화폐에 대한 고대 로마, 고대 인도 베다 문명에 대한 역
사적 연구 혹은 아프리카와 멜라네시아 지역의 인류학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연
구21)에 포함된 예를 들면, 유럽 문명의 기원 중 하나인 인도의 신화에 의하면, 인간은 죽
음의 신으로부터 삶을 위탁받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 자체가 신에 대한 부
채로 이해됐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은 ‘삶의 부채(dette de vie)’ 혹은 ‘시
원적 부채(la dette primordiale)’라는 개념을 사용해, 문명에 따라, 인간이 공동체 내에서 
정의되는 자신의 삶을 신, 조상, 성인 혹은 베다(Védas) 등 초월적 존재에 대해 부담하는 
부채라는 인식을 일반화했다. 인간은 그의 생애 동안 이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상환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전제됐다. 이처럼, 삶의 부채 또는 시원적 부
채는 개인의 사회 전체에 대한 종속을 표현하는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관계다. 이 부채
를 인정하면서, 개인들은 공동체의 조상신 혹은 신 등 초월적 존재에게 정기적으로 의례, 

21) 구체적으로 Charles Malamoud, “Le paiement des actes rituels dans l’Inde védique”, pp. 35
∼52, Jean-Marie Thiveaud, “Fait financier et instrument monétaire entre souveraineté et 
légitimité. L’institutionfinancière des sociétés archaïques”, pp. 85∼126. 참조 



희생, 공물 등을 받치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채무이행의 반복 과정에서 여전
히 초월적 존재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질서는 유지되지만, 의례, 희생, 공물을 주제하는 
사제, 수장 등이 공동체 통치권력을 장악해, 상기한 위계 질서에서 초월적 존재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삶의 부채 또는 시원적 부채가 세대를 이어 전승되
면서 공동체의 세속권력은, 의례, 종교 영역에서 법, 재무, 군사 영역 등으로 확대된다. 이
러한 세속권력의 확대 과정에서 화폐가 주조되기 시작했다. 화폐는 총체성으로서 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 최초의 구성원들이 신이나 조상신 등 초월적 존재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부담하게 된 부채의 상환 과정에서 유래했고, 시원적 부채를 물려받은 동일한 사회의 후대 
구성원들에게 화폐는 사회에 내재된 위계화된 가치 질서를 표현하고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
한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근대사회에서도, 화폐의 정당성은 화폐를 
정의하는 주권이 사회의 총체성을 나타내는 데 달려있다. 화폐는 주권을 대리하는 제도로
서, 시장에서 상품의 거래 방법을 규정하고 노동의 사회적 분업구조를 구축한다. 근대 화
폐 경제는 노동의 사회적 분업체계로 인해, 아담 스미스가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개인들
이 교환을 통해서 생존하는, 다시 말해, 모두가 상인이 되는 사회다. 주류 경제학은, 화폐 
분석 사례가 보여주듯이, 사회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화폐에 대
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관점’의하면,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화폐는 결제 
시스템으로서 존재한다. 결제 시스템으로서 화폐는, ① 경제적 관계를 가격이나 부의 규모
처럼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회계 단위; ②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화폐화(monnayge)”; ③ 화폐경제에서 등가
성 원칙의 표현으로서 잔고 정산의 원칙 등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결제 시스템을 
상술하면, 화폐화 과정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판매가 실현되기 이전에 구매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자신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지는 부채로서 획득한다. 그리고 시장 
기간 동안 거둬들인 판매 수입을 이용해 화폐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가치 체계로서 지급 시스템에 내재한 가치 위계를 부연하자면, 첫 번째 층위에서는 개별 
경제주체의 부채를 화폐화 과정에서 부채 교환을 통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신
의 부채로 전환하는 특정 경제주체가 있다. 시장에서 일상적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부
채를 발행하는 경제주체는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이라고 한다. 두 번째 층위에서는 화폐화 
과정을 통해 제공한 자신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어떠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상업
은행이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중앙은행의 부채가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뱅크
런(bank run)은 결제수단으로서 상업은행의 부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동요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 때, 주권으로부터 화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은행이 상
업은행의 부채는 중앙은행의 부채로 교환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제수단으로서, 해
당 상업은행의 부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통화금융 질서가 새로운 것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통화금융 질서가 기반으로 삼는 부채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이다. Aglietta, M. & Espagne, E. (2024)에서는, 산업화된 국가와 현
재 세대가 생태 발자국을 축적하는 데 기여한, 자본의 수익성 전망을 기준으로 화폐화 대
상이 될 부채를 선별해온 통화금융 질서를 생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통화금융 질서로 대



체할 것을 제안한다. 생태부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는 자본의 수익성 대신 
환경과 사회의 상호의존성 위에 가치체계를 구성할 것이다. 환경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은 
구체적으로는 ‘행성적 경계(planetrary boundaries)’로 알려진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9가
지 생물물리학적 임계치로 표시될 수 있다22).

생태 부채의 개념에는 자연을 더 이상 단순히 개발하고 개척해야 할 재화를 포괄하는 대상
으로 보지 않고 인간 종이 지속하기 위해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한다는 인식이 함의돼 있다. 부연하자면, 선진국들
과 현재 세대가 오랜 산업화 과정과 그 정점에 대응하는 생산 및 소비 양식을 지속하는 과
정에서, 자연 자원을 단순히 투입요소로서 여기고 대량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축적
된 생태 발자국이 일정 지역 또는 부문에서 생태 용량(biocapacity)을 초과하여, 환경 고
갈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수질·대기·토양 오염, 생물종 다양성 위기 등을 초래했는데, 이
러한 환경 위기가 선진국과 현재 세대가 개발도상국과 미래 세대에 대해 축적해 온 생태 
부채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상국과 미래 세대에 대한 연대라
는 윤리적 관점에서 산업화된 국가와 현재 세대가 생태 부채를 인정하고, 청산할 수는 없
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저자들에 의하면, 저탄소 혹은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려면, 저탄소 혹은 탈탄
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부합하는 통화금융 질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전지
구적 차원에서 생태 부채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는 참여 국가들의 자발적이고 수
평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실효성을 부과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이뤄져야 한다고 두 저
자는 제안한다. 생태 부채와 그에 따른 채무이행을 통해 형성되는 금융자산은 화폐로 전환
되어, 생태발자국을 축소하면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는 프로젝
트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새로운 국제통화금융 질서다. 생태 부채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통화금융질서는, 자국 내에서 생태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
로의 이행 전략인 생태 계획(ecological planification)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국가들의 자
발적인 관계와 국가 간 관계에, 생태 부채에 기반한 화폐화라는 공통의 기준을 부과함으로
써 실체를 부여해 효율성을 담보하는 국제기구로 구성될 것이다. 현실적 해석하면, 
Aglietta, M. & Espagne, E. (2024)의 제안은, 산업화된 국가들이 생태 부채에 내포된 윤
리적 태도를 통해,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탄소 발자국을 저감
하고 저탄소 내지 탈탄소 사회‧경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 계
획(formes émergentes de la planification écologique)’23)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국제 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생태 계획은 유럽연합이나 한
국 등에서 수립한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등에서 기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그린 뉴딜에는 지구적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및 사회 체제로 전환하는데 필
요한 통화금융 질서에 대한 고려가 결여돼 있다. 

22)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p. 107-110.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23) 상세한 내용은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p. 321-346.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Aglietta, M. & Espagne, E. (2024)는 대기, 물, 다종 생태계 등으로 확장된 기반시설을 
시장으로 조절가능한 '자연 자본'으로 취급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들은 확장된 기반시설을 
인간과 비인간 모두 그리고 지구의 '생존가능성(Viability)'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서 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행성적 경계들이 임계치를 넘지 않
도록 생태 계획과 함께, 회계, 금융, 화폐 제도의 구조적 전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들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된다.
1. CARE(Comprehensive Accounting in Respect of Ecology)-TDL(Triple 
Depreciation Line) 회계 모델: 이 회계 모델에 의하면, 환경적 자원과 인간의 역량은 기
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소모하는 자산이 아니라, 반드시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상환해야 
할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부채로서 대차대조표에 기입돼야 한다. 기업은 확장된 기반시설
을 훼손한 만큼 미래세대와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가를 위해 이를 복원할 비용(감가
상각비)을 재무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이는 자연 생태계가 기업의 거버넌스에 주주와 동등
한 권리자로서 참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2. '그린 스완(Green Swan)'과 잠재 가격(Shadow Prices) 부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
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금융 위기를 지칭하는 ‘그린 스완’에 대비한 금융 재편이 필요하
다. 기후 위기나 생물다양성 파괴와 같은 생태 기반시설의 붕괴는 과거의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파괴적이고 비가역적인 현상을 낳지만, 탄소의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 기반
시설에 내포된 자연력 자원의 사회적 가치도 측정할 수 없는 시장은 내재적으로 금융 재편
을 인도할 수 없다. 경제 주체들이 ‘그린 스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적인 생
존가능성을 반영하는 '잠재 가격'을 하향식으로 강제해야 한다. 잠재 가격의 도움으로 산정
된 '회피된 탄소' 등의 가치는 새로운 녹색 자산으로 인증되며, 중앙은행은 이를 재융자 담
보로 적극 수용하여 금융 시장에서 보다 많은 재원이 생태적 인프라 복원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3. 다중심적 거버넌스와 결합된 '지역 화폐(Local Currencies)'의 활성화: 지역 차원의 환
경 기반시설을 '공유지(Commons)'로서 관리하기 위해, Aglietta, M. et Espagne, E. 
(2024)는 지자체와 시민이 주도하는 공익 협동조합(SCIC)24) 형태의 지역 화폐 발행을 대안
으로 제시한다. 시장 수익성이 낮아 기존 금융권이 투자하지 않는 생태 전환 프로젝트(공
유림 관리, 지역 바이오매스 난방, 수질 개선 등)는 이 지역 화폐를 통한 대출로 자금을 조
달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가 이 화폐로 세금 납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화폐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투기를 막고 확장된 기반시설을 돌보는 실물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4. 글로벌 생태 부채 상환을 위한 국제 통화 시스템의 개혁: 전 지구적인 기후 및 생태 기
반시설 위기를 자본의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자연을 천연자원의 저장고로 간주해, 자원 

24)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 365.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채굴을 강제해 온 결과로 발생한 생태 부채로 간주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행과 할당이 이
뤄지도록 개혁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이용해, 각국의 탄소 감축이나 생물다
양성 보존 기여도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한다. 

Ⅴ. 결론 
기후 위기와 AI의 공용화가 초래하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자연력과 디지털 
지식 같은 기반시설을 공유화하는 방안과 기반시설의 구축과 구축된 기반시설의 공유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금융 체제의 구축을 기술했다. 두 가지 대응방안 모두 ‘공유지
의 비극’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주류 경제학의 시장 중심적 방안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공통
점을 공유한다. 하지만 두 방안은 전자가 지역 공동체, 시민 네트워크, 사용자 그룹 등이 
비차별적 접근, 다중심적 거버넌스 등을 이용해 미시적 차원에서 기반시설이 공급하는 자
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후자는 
국가,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이 지역 화폐, 특별 인출궈 등을 이용해서 거시적으로 자
본의 흐름을 재편해서 행성적 경계를 경제에 내재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두 방안은 추가적
으로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1. 변화의 층위와 메커니즘
기반시설의 공통화는 물, 대기, 기온 같은 자연력이나 디지털 지식을 이윤 추구가 가능한 
사유재가 아니라 비차별적 접근 또는 이용이 가능하고 공동체가 관리할 수 있는 '공유지
(Commons)'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의하면,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다
중심적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국가나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시민들이 자연력과 
디지털 지식 등의 관리 규칙을 직접 만들고 통제할 수 있다. 

미시적이고 상향적(Bottom-up)인 기반시설의 공통화에 비해, 생태부채에 기반한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 구축은 자본의 흐름을 화석연료에서 생태적 전환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거시
적이고 하향식(Top-down) 접근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보증하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여,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가 자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생태적 전환 프로젝트(예: 바이오매스, 지역 농업 등)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국제
적 차원에서는, 생태 부채에 기반하는 것으로 개혁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글로벌 최종 대부자로 활용하여, 탄소 감축 노력이나 기후 위기 대응과 연계해 글로벌 유
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2. 가치 평가와 시장 실패에 대한 관점
기반시설의 공통화의 관점은, 공통화된 기반시설이 공급하는 자원을 개방적으로 공유할 때 
사람들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공공재와 사회재를 생함으로써, 광범위한 긍정적 파급효과
(Spillovers)가 생성된다고 본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내포하고 있는 자원은, 나누어 쓸수록 
가치가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교류와 혁신이 증폭되는 '공유지의 희극'의 원
천으로 해석한다. 

생태부채에 기반한 통화금융제도의 구축 방안은 기존의 이윤(Profit) 중심 회계를 넘어서, 
자연을 파괴한 것을 갚아야 할 '생태 부채'로 부채 항목에 기록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시장이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생태 가치에 정부가 '잠재 가격'을 부
과하고 이를 금융 자산화하여 저탄소 투자를 유도할 것도 제안한다.

이 두 방안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와 AI 혁명이 초래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전략이다. 기반시설을 사유화하여 시장의 단기
적 이윤 논리에 맡기면 자연력이나 AI 관련 필수적인 공공재가 과소 공급돼, 사회적 불평
등이 심화된다. 이를 막기 위해 자연력이나 AI 등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유지'로 두어야 하
지만, 자연력이나 AI 등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유지를 유지하기 이와 관련된 거대한 생태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때 생태부채에 기반한 새로운 통화
금융 질서가 공유지 기반의 기반시설 구축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자금 조달처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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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김주희 (부경대) — AI의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 

§ AI 규제 모델이 국가마다 다르며 이는 국가들이 각자 다른 규제 논리, 인식, 정치경제적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함이라는 주장이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분석이라 여겨짐. 

§ 국가마다 규제원리, 우선가치, 거버넌스 구조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강조하는 측면이 다

르기에 궁극적으로 국가마다 다른 AI 규제 모델이 나타나게 됨. 

§ 다만 첫번째 규제 원리인 “원칙”기반과 “규칙” 기반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설명

해주면 좋을거 같음. PPT 내용만으로는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거 같음. 

§ 그리고 PPT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규제모델이 나타난다고 언급하셨는데 향후 논문 등에

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역사, 문화, 경로의존성, 사회적 합의, 기술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을거 같음. 

§ 미국과 EU, 그리고 유럽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AI를 규제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추후 과제

로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 AI 강국들은 어떤 식으로 AI 규제에 대처하는가로 

연구를 확장하면 좋을듯 함. 지표에 따라 다르지만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 AI 강국 순위

에 나타나지는 않음. 물론 스위스, 핀란드도 AI 규제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각 AI 강국은 어떤 식으로 AI를 규제하는지가 향후 AI 경쟁에 시사하

는 바가 클 것 같음. 미국의 경우 교수님 말씀대로 위험, 통제보다는 혁신, 경쟁력을 우

선순위로 두고 있고 실제로 AI 분야에서 세계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세계2위 기

술력을 보유한 중국은 어떤 식으로 AI 규제에 대처하는지 궁금함. 개인적으로는 중국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AI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 않을

까 싶음. 이처럼 세계 1, 2위가 기본권 보호, 위험, 규범 등 보다는 혁신, 경쟁력에 초점을 

두고 기술력에서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나갈 경우 과연 다른 국가들도 AI 경쟁에

서 뒤쳐지는 와중에도 기본권 보호, 위험, 규범 등 가치를 중시하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

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들도 결국은 기술력 발전을 위해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방향성

을 수정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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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오창룡 (부경대) — 불확실성의 시대 극단화된 정치와 사회분열 

§ 프랑스 정치의 양극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심. 

§ 프랑스 사례를 알아보는데서 더 나아가 프랑스 사례(정치 분열 및 양극화)가 유럽 다른 

국가, 혹은 EU 전반에 시사하는 바,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언급해주시면 좋을듯 함. 

한국 정치상황과 프랑스 간 공통점,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사회가 프랑스 사회

의 양극화 혹은 분열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언급해주면 좋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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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불확실성의 시대 사회 패러다임 변화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김연준

○ 기후 위기 불확실성과 대안적 대응: 화폐제도의 재구축과 기반 시설의 공유지(빈재익)

■ 기후 위기와 AI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 시설을 공유지로 
관리하고 통화제도까지 재구성한다는 주장을 다룸

- 기반 시설의 확장이 핵심 개념인데 기존에는 도로나 전력망 같은 물리적 시설을 의
미, 지금은 자연환경, 디지털 지식, 돌봄, AI 시스템까지 포함

- 이러한 자원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의 생존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
- 이 연구는 이러한 기반 시설을 시장에 맡기면 외부효과가 과소 공급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보고 공동체가 관리하는 공유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 오스트롬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중심의 다중심적 거버넌스를 대안으로 제시
- 여기에도 한계는 있는데 공유지 관리는 공동체 신뢰와 명확한 경계가 필요한데 현

대 사회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움
- 그래서 본 연구는 거시적 대안으로 생태 부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

를 제안함
- 즉, 자연을 훼손한 만큼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금융과 화폐 시스템을 통해 생태 전

환에 자금을 공급하자는 것임
- 본 연구는 공유지 기반 인프라와 새로운 통화제도를 결합해야 기후 위기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
-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제도적·정치적 현실성을 고려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공유지 인프라와 기반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의 결합이 필요
- 공동체가 규칙을 만들고 감시와 제재를 수행하면 공유지는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음 → 공유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식에 있음
- 시장과 공유지 효율적인 면에서 접근하면 외부효과가 큰 자원에서는 시장이 과소 

공급을 일으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예. AI 기술
-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신뢰형성은 공유지 모델이 항상 성공적이라고 보기

는 어려움
- 생태 부채 기반 통화제도는 UN 등 국제기구의 국제 협력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

여 단기에 실행되기는 쉽지 않음 → 기존 시장 중심 금융이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성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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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흐름 자체가 이윤을 중심으로 이동하므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화폐
와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생태 전환에 필요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

- 공유지 모델은 공동체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통화제도 개혁은 국제 정치 및 경제적 
합의가 필요함

- 그리고 지역화폐, 에너지 공동체와 같은 공유지 실험과 국가 정책을 결합하는 혼합 
모델 필요

- 기반 시설을 공유지로 전환하고 이를 서포트 할 새로운 통화 금융 질서가 요구됨

○ 부유하는 주체 “베이피아오”와 베이징 공간의 의미(이보고)

■ 중국 유동인구 감소와 위계 구조 변화에 관해 설명함
- 2015년 이후 중국 유동 인구 규모는 감소세로 전환하였음(2015년 2.47억 명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이동의 절대적 규모 자체가 축소되었는데 유동 인구 구성은 1980년대 출생 세대가 

약 35.5%와 1990년대 출생 세대가 약 24.3% 중심의 청년층으로 재편됨
- 장기 거주(정착)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동 중심에서 정착 중심의 사회로 전환됨
- 농촌인구의 도시화 완성 단계에 진입
- 과거에는 기회, 차별의 양가적 구조에서 현재의 이동은 배제, 하향 이동 가능성이 

증가함
- 교육, 능력 등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농민공 이동 과정에서 새로운 위계 

구조가 형성됨
- 문제는 이동이 감소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였다는 점임
- 이동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기회가 축소되었고 정체 사회 진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대도시 중심 자본 축적에서 도시 간 위계가 굳어짐
- 기존에는 호적과 같은 제도가 이동의 제한이었었던 반면 현재는 자본과 문화 자본

이 더 강력한 장벽으로 작용함
- 신형 도시화에서 자본 중심 서열 구조를 더 정교하게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간 계단식 위계가 형성되고 도농 이원 구조는 자본 중심 

위계 구조로 재생산됨
- 불평등 구조가 개인 내면에 내재화되어 탈출 불가능한 고착 구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유동 인구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도시 내 상실감, 소외감과 같은 타자화 경험에 대한 대응 필요하며 이는 감성적, 

심리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도시 내 소속감 형성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사람의 도시화 개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데 단순한 법적 위위 보장이나 복지 제

공을 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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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대안으로는 도시 기능 재배치 및 분삭, 대도시 집중 완화, 도시 간 위계 구조 
완화이며 목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문화자본 격차 재생산 방지로 구조적 불평
등을 완화하는 것임

■ 변화의 한 측면을 의미 있게 드러내며 보다 다양한 원인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동감소가 기회 감소라는 해석에는 과도한 일반화일 수가 있음 → 즉, 양적 이동

감소가 질적 기회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 
- 자본 축적만으로 위계 형성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위계 구조를 자본 요인

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다소 환원주의적인 접근일 수도 있음
- 문화자본에는 교육, 기술,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 문화자본이

라는 개념이 분석 도구로서 구체화하여야 함
- 위계가 한번 형성되면 깨지기 어렵다는 주장은 현실에서는 도시 간 경쟁, 정책 개

입 등으로 변화가 가능함 → 도시 위계의 고착을 지나치게 결정론적으로 보는 경향
이 있음

- 감성적 배려, 소속감 형성 등은 중요하지만 구체적 정책 수단이 부족하여 도시 기
능 분산도 현실적으로 기업, 자본 이동 없이는 어려움

- 중국의 특수성만 강조되고 자동화, 매개 노동 등 세계 경제 변화, 기술 변화 등의 
영향은 부족함

- 정착이 증가하면서 생활 안정, 사회 통합, 지역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며 유동성 감
소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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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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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도시 부산 유럽에서 길을 찾다” (패널6) 토론문
김신규(한국외대) 

이번 패널의 발표문은 공통적으로 커피를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공론장을 형
성하는 매개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커피를 중심으로 한 인류학적 통찰과 
경제적, 정책적 전략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인프라’로서의 커
피하우스, 그리고 ‘도시 성장의 동력’으로서 커피가 지닌 공적, 경제적 가치를 강조함
으로써, 커피와 카페가 단순한 소비재이자 소비공간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개별 발표문이 아니라 패널 전체를 대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자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커피를 매개로 한 ‘공론장(Public Sphere)’의 현대적 재해석과 공간의 변화에 
관한 측면입니다. “유럽 커피하우스와 항해도시에서”에서 고주현 선생님은 커피하우
스를 평등한 소통 공간으로 제시했고,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부산 커피 도시로”에서 
김새미 선생님은 현대의 커피하우스를 ‘고립된 개인들의 거대한 사회’로 표현했습니
다. 두 발표를 통해 커피와 카페가 지닌 역사, 문화, 정치적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
었습니다.

저에게는 커피와 카페가 사실 공론장이라기보다는 ‘보이지 경계의 공간’이라는 이미
지로 다가옵니다. ‘카공족’이나 ‘디지털 노마드’라는 표현도 있듯이, 소통의 장이 아니
라 개인적 공간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화된 공간으로 변모한 카페가 
다시 소통과 관계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시대와 장소에 따
라 커피와 카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굳이 공론장과 같은 의미로의 복원은 
다소 어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커피도시 부산’이라는 맥락에서는, 커피와 카
페가 기존의 의미나 역할과는 다른 의미와 장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문화와 산업의 측면에서 커피와 부산의 매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부산이 
‘커피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
습니다. 

둘째, 문화적 서사가 커피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커피의 두 운
명: 문화는 산업을 살리는가”에서 김계리 선생님은 앙골라와 에티오피아 사례를 통해 
문화적 서사가 산업 붕괴를 완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커피문화의 역
사적 순환”에서 정세원 선생님은 프랑스-베트남 관계가 지리적 표시제(GI)와 브랜딩
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부산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좋은 원두를 수
입하고 우수한 장비로 가공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선도 사례를 넘어서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부산이 글로벌 커피 허브를 지향한다면, 기존 모델을 차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고유한 ‘서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커피=부산’이라는 이미지 혹은 그러



한 현실을 만들고 강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서사와 내러티브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
니다.  

셋째, 항구도시의 지리적 이점과 산업 집적화 전략입니다. “브라질은 어떻게 커피를 
품었나”와 “커피는 어떻게 도시의 산업이 될까”에서 정호윤, 그리고 앞선 패널에서 
김주희 선생님은 함부르크와 트리에스테 사례를 통해 부산의 항만 기반 물류 허브로
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들 사례가 단순한 물류 기능에 그치지 않
고, 환경규제와 품질 관리, 교육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부산이 대규모 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로컬 카
페 문화와 대규모 항만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적 자원과 서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 무형의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국내외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 학, 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
례를 분석하고, 단, 중,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패널의 발표문은 커피하우스가 지녀온 소통의 에너지를 어떻게 
현대 도시의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
다. 과거 영국이 정치·경제적 선택에 따라 커피에서 차(Tea) 문화로 전환했듯이(고주
현), 오늘날 부산의 커피 선택 역시 도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은 단순한 소비 도시를 넘어, 에티오피아처럼 강력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김계리), 정교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베트남과 유럽의 사례처럼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규범 준수와 품질 차별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정세원).

이번 패널의 발표문은 커피가 관계를 매개하고 공론장의 역할을 해왔듯이, 커피도
시 부산이 사람과 이야기가 연결되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문제의식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커피-부산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논의가 오늘의 학술대회에 머무르
지 않고 심층적인 연구로 이어지며, 나아가 정책적 기반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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